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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

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 적응

이 중심이 되는 분야(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분야(농업, 

산림 등)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 기후변화 법정계

획 연계,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 분야별 연계 방안

을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전통지식, 법정 계획, 산림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했지만, 추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평가 툴 또는 모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감축-적응 연계, 공편익, 연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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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가. 국제적 논의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

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지구평균기온

의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파리협정문 제2조). 

이를 위해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별로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DC상으로 한국

은 <그림 1-1>과 같이 2030년까지 기본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 검색일: 2016.11.24.

<그림 1-1>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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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s)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협정문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에게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을 포

함한 개도국들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파리협정문 제7조, 제9조, 제10조). 

또한 파리협정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문 제4조 제7항에서는 적응 노력에서 동반되는 감축의 공편익

(co-benefit)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감축 노력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편익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기술·재정적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도국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은 감축과 적응의 균형을 고려하

여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간 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ning),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nin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IPCC, 2007, 2014; 

UNDP-UNEP, 2011; OECD, 2015). 일례로 OECD(2015)는 AD-DICE(De Bruin et al., 

2009)라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의 

분석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만을 고려할 

경우에 비해 <그림1-2>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이 1%p 이상 낮아질 수 있다.1) 

1) AD-DICE를 포함한 IA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인창(201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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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ull adaptation은 사전적 대비와 사후적 대응을 모두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을 의미하며,
Flow adaptation은 사후적 대응을 의미함. 세로축은 기후변화 피해비용이 없는 경우의 
전 세계 총생산(no-damage baseline GDP level)에 대비한 비용을 퍼센트 비율로 나타낸
것임.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감축과 적응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후에도 일정 부분의
피해 비용은 남게 됨(residual damages). 

자료: OECD(2015), p.118.

<그림 1-2>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나.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감축 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감축 로드맵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0년 설립) 내에 설치된 

공동 작업반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2014년에 수립되었으며,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 적응대책

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2009년 설립)의 총괄 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정부에서는 파리협정이후 2016년 2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게 되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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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환경부 산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은 기존 환경부에

서 환경부를 포함한 4개 부처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 정부는 2016년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개별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에 있었던 기후변화 대응체계 변화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1-3> 한국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6.2.25),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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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국제 기후변화 협상 논의와 기후변화 관련 예산 배분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개도국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파리협정문과 IPCC 보고서를 비롯해 최근의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향후에는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두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수립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향후 실제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적응 연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연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사례 검토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모형개발 현황 분석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및 향후 모형개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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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목적 및 방법

기후경제모형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는 <표 1-1>과 같다.3) 국내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분리해서 살펴보았다(김용건 외, 2014~진행 중; 한

화진 외, 2014~진행 중; 황인창, 2015).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는 모형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연계전략과 모형개발 계획을 다룬다. 국립환경

과학원(2015, 2016)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 연구와 분석대상이 다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와 다르다.

해외문헌들은 대체로 기존 모형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적응을 

고려한 기후경제모형이 해외에서 일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응과 관련한 분석범

위가 좁고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아 해외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OECD(2015)는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할 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전 세계 

단일지역 모형(AD-DICE 모형)을 활용했으며, Standard & Poor’s(2015)는 적응의 일부(보

험)만을 고려했다. 이번 연구는 해외문헌들과 달리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룬 모형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3)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2장 이후 관련 논의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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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OECD 

(2015)

기후변화 영향 및 

정책 효과에 대한 

경제 분석 

- OECD ENV-Linkages 모형 활용 
지역-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 AD-DICE 모형(단일 지역 모형) 활
용 기후변화 영향 분석, 적응 포함 
기후변화 정책 효과 추정

- 2060년까지의 지역-부문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출 

- 210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
화 적응정책의 효과 추정

Standard 

& Poor’s 

(2015)

기후변화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Nat Cat 모형 활용 지역-부문별 기
후변화 영향 분석

- Standard & Poor’s의 신용등급 분
석 기법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변화 전망

-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별 
신용등급 변화 분석 

-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하나로서 기후
재난보험을 고려할 경우 신용등급 변
화 분석

IPCC 

(2014)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기후변화 영향 및 

관련 기후정책 공유 

및 전파

- CMIP 프로젝트 등을 통한 지역별 
중장기 기후변화 전망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
구기술 투자 등 기후변화 정책에 관
한 전문가 검토(peer-review)

- 이번 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개별 감축수단, 적응수단, 공편익 등
에 대한 종합비교

황인창 

(2015)

국내 

기후경제통합-지역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틀 구축

- 기존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
- 개별 모듈에 대한 이론 검토 및 유

형화
- RICE 모형을 활용한 실증연구

- 기후변화대응전략에 따른 국가(지역)
별 기후변화정책 실증연구

-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모듈
별 구성요소, 향후일정, 기존연구와 
협력방안 등 제시

김용건 외 

(2014

~진행 중)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통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모형 

개발

- 상하향식 통합 감축모형 개발
-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연계

기법에 관한 문헌검토, 이론분석, 
국내외 전문가 자문

- CGE 기법을 이용한 하향식 모듈 개
발, 전력, 농업 등 부문별 상향식 모듈 
개발

- 상하향식 통합모형 개발

한화진 외 

(2014~

진행 중)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모형 개발

- 해양 수산 등 주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관련 문헌검
토, 이론 분석, 국내외 전문가 자문

- 기후자료 상세화 및 관련 DB 시스템 
구축 

- 해수면 상승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모
형 개발 및 적용

채여라 외 

(2013

~2016)

기후변화 관련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 관련 해외 시나리오 개발모델 벤치
마크

- 관련 이론 및 문헌 검토, 국내외 전
문가 자문

- IPCC와 기상청의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국립환경과

학원 (2015

~2016)

기후변화시나리오

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비용 산출

- 기후 및 대기질 전망 모형 활용
- 관련 이론 및 문헌 검토, 국내외 전

문가 자문

- 동아시아지역 기후 및 대기질 전망 자
료 생산

- 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비용 
산정

<표 1-2>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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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연구 내용 및 절차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연계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에 기초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 학술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축-적응 연계사례 및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산림과 농업 등 부문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축-연계에 관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술하였다.4)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 번째 과정은 실제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석도구(모형)를 개발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있는 관련 모형들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형 개발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서는 목적상 모형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세 번째 과정과 관련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5) 

4) 부문별 전략에 관한 개별 연구 내용들은 주제별로 2016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혁신 국제컨퍼런스(인천 인하대, 
2016.6.29),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년 추계 학술대회(서울 코엑스, 2016.10.21) 등에서 발표되었다. 지정토론
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내용은 학술지 ｢환경정책｣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으며, 기후경제모형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은 학술지 Computational Economics에 아래
와 같이 게재될 예정이다. 김대수 외(2016), “공편익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환경정책｣, 
24(4), pp.1-23. Hwang(2017), “A recursive method for solving a climate-economy model: Value 

function iterations with logarithmic approximations”, Computational Economics(forthcoming).

5) 모형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인창(201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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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정책방향 변화

이번 절에서는 IPCC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기후변화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IPCC 평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peer review)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후변

화에 관한 연구 흐름과 정책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6)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3차 평가보고서(IPCC, 2001) 이전까지 IPCC에서는 온

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공학적인 접근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 사회경제적인 방법이 주요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되었다. 제4차 평가보고서(IPCC, 2007) 이후부터는 감축과 적응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

기 시작했는데, 이는 잘못된 적응(maladaptation) 사례에 대한 경험과 감축 혹은 적응사업의 

공편익 및 상쇄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제5차 평가보고서

(IPCC, 2014)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여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이는 감축과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과 정보 및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감축 및 적응사업이 시행되는 시스템(생태계 및 경제계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IPCC의 역사와 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grawala(1998a;b); Tol(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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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후변화 정책방향 변화

2. 감축-적응의 특징

가. 감축의 특성

1) 감축(mitigation of climate change)의 정의

IPCC 보고서(IPCC, 2014)에는 감축 또는 완화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개입7)

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려는 노력뿐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을 강화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은 기후변화 적응과의 

7) “A human intervention to reduce the sources or enhance the sinks of greenhouse gases(GHGs). 
This report also assesses human interventions to reduce the sources of other substances which 
may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limiting climate change, including, for example, the 
reduc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that can directly alter the radiation balance (e.g., black 
carbon) or measures that control emissions of carbon monoxide, nitrogen oxides,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other pollutants that can alter the concentration of tropospheric ozone which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 climate”, IPCC(2014),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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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산림탄소상쇄사업(forest carbon offset) 또는 

혼농임업(agroforestry)과 같은 흡수원 강화 사업(감축의 한 분야)은 생태계를 매개로 기후변

화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PCC의 감축에 대한 정의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할로겐가스(Halo-carbons) 등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6대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CO), 휘발성 유기물질(VOC), 질소산화물(NOX), 에어로졸, 

오존(O3) 전구물질 등도 감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물질들은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8) 온실가스 

등 지구 에너지수지(energy balance)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driving force)들의 복사강

제력이 양(+)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복사강제력이 음(-)일 경우에

는 지구 평균기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물질, 질소산화물, 

에어로졸, 오존 전구물질 등은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이다. 따라서 

감축 또는 적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의 변화는 개별 사업의 공편익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통해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면, 위의 정의상 감축과 적응의 연계라고 볼 수 있다. 

8) “The strength of drivers is quantified as Radiative Forcing(RF) in units watts per square meter 
(W/m2) as in previous IPCC assessments. RF is the change in energy flux caused by a driver and 
is calculated at the tropopause or at the top of the atmosphere”, IPCC(2014),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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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13), p.14.

<그림 2-2> 지구 복사강제력

2) 감축정책의 특징

기후변화 적응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실행수단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문에서는 국제 사회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할 

것을 합의하였다.9) 실행수단의 경우 IPCC 5차보고서에서는 분야별로 저탄소 에너지원 보급, 

최종에너지 수요 절감 등 주요 감축수단과 수단별 효과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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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14), p.101.

<그림 2-3> 감축정책 수단의 예: 에너지 및 수송 분야

또한 감축 기술에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어서 전 세계 또는 국가 단위의 모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보편적인 기술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비용곡선(abatement cost curve)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곡선은 

감축사업을 계획하고 감축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ckerman et al.(2013)은 <그림 2-4>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비용곡선을 활용해 CRED 모형

을 구축했다. 

9) “This Agreement, i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bjec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Paris Agreement Artic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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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감축잠재량, 세로축은 감축 단위비용을 의미함. 감축 단위비용이 음수인 경우는 감축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에너지 절약 등)이 비용보다 큼을 의미함. 

자료: McKinsey and Company(2009), p.7.

<그림 2-4> 감축 비용 곡선

온실가스 감축비용곡선 등을 활용하면 개별 국가 또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도 <그림 

2-5>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잘 구축된 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줄어든 피해비용) 또는 효과를 별도로 산출하면 비용 값과의 

비교를 통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10) 

10)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은 기본적으로는 기후경제모형 등에서 산출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Helm(200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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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왼쪽 그림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2010년 대비 전 세계 소비의 증가를 나타냄. 오른쪽 그림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소비 변화를 나타냄. 

자료: IPCC(2014), p.85.

<그림 2-5>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편익과 비용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기제(market mechanism)가 작동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REDD/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 탄소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 <그림2-6>과 같은 REDD/REDD+ 사업의 경우 산림 등의 생태적 기능을 활용해 온실

가스를 흡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과의 연계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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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Z et al.(2011), p.10.

<그림 2-6>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관련 국제 협약

<그림 2-7>에서 제시한 CDM 사업의 경우에도 조림(forestation) 및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의 양은 많지 않다(Carbon Trust, 2009).

자료: Carbon Trust(2009), p.18.

<그림 2-7> CDM 프로젝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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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비용은 개별 국가　또는 의사결정자가 부담하지만 편익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온실가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은 어렵다. 실제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

지 않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Helm, 2012). 이러한 점에서 비용과 편익이 대체로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 귀착되는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은 감축-적응 연계의 필요성을 부각시

킨다고 할 수 있다. 감축 사업 시 발생하는 적응의 공편익을 고려한다면 감축의 총 편익은 

지역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 적응의 특성

1) 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의 정의

IPCC 보고서(IPCC, 2014)에는 기후변화 적응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들에 대해 

(삶의 양식, 제도, 정책 등을) 조정해 가는 과정11)

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은 단기간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

으로 인한 영향과 중장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각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요인

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포함한다. 실제로 캐나다 등 일부 고위도 국가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상승할 경우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단기간 순편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Tol, 2013; Nordhaus, 2013).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세계가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순편익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12) 또한 온실가스는 장기간에 걸쳐 

11)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actual or expected climate and its effects. In human systems, 
adaptation seeks to moderate or avoid harm or exploit beneficial opportunities. In some natural 
systems, human intervention may facilitate adjustment to expected climate and its effects”, 
IPCC(2014), p.118. 

12)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쌀에 대한 산업 의존도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쌀을 주식으로 하거나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쌀 수입량의 변화와 이로 인한 쌀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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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대기 시스템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을 특정 국가의 순편익이 높아지는 

수준에서만 멈추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간 공조도 필요한데 개별 국가마다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이 쉽게 달성되기도 어렵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해당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면 순편익을 누리던 지역에서도 피해액이 더욱 커져서 

순편익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요인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이로 인한 고용과 

경제성장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적응사업의 특징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기후변동성 또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시 건강과 재산손실 등 직접적인 영향과 농업, 어업, 

임업 분야 등의 생산성 변화와 같이 생태계를 통해 일어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생물 서식지 파괴와 그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생태계를 고리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8> 기후변화의 영향과 감축/적응 사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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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감축사업을 예로 들면,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공간인 토지(녹지, 

산림 등 포함)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기후변

화 취약성은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는 감축사업의 수익성이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수익의 지속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감축사업에 미치

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감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부지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별도의 적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감축사업의 

또 다른 예로 산림을 조성하거나 경영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수자원 보호, 미기후 조절, 생물서식지 보호 등)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감축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해안가나 유역에 수목을 심는 사업 역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적응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사업의 편익은 다음 그림과 같이 회피된 피해비용으로 정의된다(UNFCCC, 

2009). 이러한 정의상 적응의 편익은 기후 시나리오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될 수 있다. 편익 산출의 기본 값이 되는 기후변화 피해비용이 시나리오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2-9>에서 사회경제(a)와 기후변화(b) 정도가 달라

지면 동일한 수준의 적응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적응의 편익(ΔA)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Boyd and Hund(2004).

<그림 2-9> 기후변화 적응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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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사업의 편익은 <그림 2-10>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기후

요소(기온과 강수량)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작물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

질수록 작물의 생산성은 변하는데, 그림에서처럼 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온 다습한 기후환경

에서 생산성이 높은 반면, 옥수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생산성이 높다. 

따라서 B지점에 해당하는 기후환경에서 밀을 재배하던 농가의 경우 기후환경이 고온 건조한 

방향으로 변할 때 재배작물을 변경하지 않으면 작물의 생산성이 B → C → F로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밀을 재배하는 동일한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작물을 옥수수로 변경할 경우 

작물의 생산성은 B → C → D로 바뀌게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

게 기후변화에 적응한 농가의 피해비용은 B와 D 사이의 세로 거리에 해당한다. 반면, 기후변화

에 적응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비용은 B와 F 사이의 세로거리에 해당한다. 이때 적응의 편익은 

회피된 피해비용인 D와 F 사이의 세로거리가 되며, B와 D 사이의 세로거리는 잔여 피해에 

해당한다.13)

자료: Kolstad(2011), p.31.

<그림 2-10>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변경

13) 물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물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A → B 또는 C → D로 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할수록 
전체적인 작물의 생산성은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락할 것이다(IPC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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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농작물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후변화 적응의 

편익은 인명피해 감소, 생태계 피해 감소 등과 같이 화폐화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지역별

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적응 목표를 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처럼 적응

과 관련한 편익 산출의 어려움은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목표설정의 어려움은 

비용효과분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적응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다기준 평

가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이 많이 활용된다(UNFCCC, 2009). 또한 적응정책은 편익

의 화폐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감축과 달리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의사결정 지역에 귀착된다는 점은 적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은 <그림 2-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의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은 잠재적

인 영향(potential impacts)과 적응역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잠재적 영향은 다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정도와 민감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의 정도가 다르고, 기후변화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며, 변화된 기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또한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역량도 다르다.14) 이렇게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적응역량 등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모형을 개발할 경우 전 세계 또는 국가단위 

모형보다는 지역단위 분석 모형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14) 예를 들어 한국과 캄보디아는 기후환경이 다르며,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도 달라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다. 또한 정보와 사회 기간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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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ocatelli(2011), p.2.

<그림 2-11>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은 크게 취약성을 줄이는 것, 기후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취약성은 위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거나 민감도를 줄이고 적응역량을 높이는 것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이때 개별 적응정책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복력(resilience)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한다. IPCC(2014)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해 (사회, 경제, 환경 등) 시스템이 고유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회복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사회경제 경로에 따라 기후회복

력은 <그림 2-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은 기후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물론 이는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완벽하게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향후 기후변
화 적응과 관련한 여러 개념들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16) “The capacity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ystems to cope with a hazardous event 
or trend or disturbance, responding or reorganizing in ways that maintain their essential function, 
identity and structure, while also maintaining the capacity for adaptation, learning and 
transformation.”, IPCC(2014),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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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14b), p.29.

<그림 2-12> 기후회복력

마지막으로 기후 재난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OECD, 2015). 산업화 이래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 내외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서 실제로 기후변동성으로 인한 기후 재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IPCC, 

2014). UNFCCC에서도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후 재난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비 및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응이행계획(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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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적응 연계 가능성 및 필요성

가. 연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 전망 시나리오

와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와 교육, 사회간접자본 시설, 소득, 전력, 식량, 깨끗한 물에

의 접근성 등이 공통적인 역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감축과 적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림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원인에 집중하는 반면 기후변화 적응은 결과에 집중해 왔다. 

자료: Locatelli(2011), p.1.

<그림 2-13> 감축과 적응

감축과 적응의 차이점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감축과 적응의 특징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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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공간범위 전 지구적 단위 지역 단위
시간범위 중장기 단기 
주요 부문 에너지, 산업, 교통, 폐기물 물 관리, 건강, 해수면

연계성 농업·산림 부문 연계가능성 높음

<표 2-1> 감축과 적응 비교

자료: Locatelli(2011), p.1.

먼저 공간적으로 감축은 국제적인 편익을 유발하는 반면 적응의 편익은 대체로 지역 수준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용을 제외한 순편익의 경우, <그림 2-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은 

상대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높은 데 반해 감축은 상대적으로 지구 수준에서 높다. 이때 감축과 

적응의 순편익은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이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지역 수준에서는 

감축사업 대신 적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경우 기후변화의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IPCC의 RCP 4.5 시나리오가 

아닌 RCP 8.0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일정 수준의 기후변화까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임계점(threshold)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적응만으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응의 편익은 감축과 관련된다. 또한 

감축과 적응의 연계가 감축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역수준에

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의 왜곡을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을 연계하

여 수행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자료: Wilbanks et al.(2007), p.723을 토대로 저자 편집.

<그림 2-14> 감축과 적응의 순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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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감축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

난다. 반면 적응의 효과는 단기 기후변동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축과 적응 사업의 연계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간적 효과를 

적절히 분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감축과 적응의 특성상 감축이 주요한 분야와 적응이 주요한 분야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감축의 경우 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이 주요한 분야이며, 적응에서는 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이 주요한 분야가 된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는 농업과 산림 등이 있다. 

따라서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개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감축-적응 연계효과 및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연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2-15>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개별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상쇄효과(trade off)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다소비 시설을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

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감축사업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하여 생태계의 적응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을 연계하거나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한다면 상

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감축과 적응을 연계할 경우 상호작용을 통해 공편익

(co-benefit)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조성하거나 경영할 

경우 산림의 수자원 보호 기능(적응의 요소)이 높아질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여 사업을 설계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한다면 공편익 또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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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ITI는 온실가스 감축, ADA는 기후변화 적응을 의미함
자료: Duguma, L. et al.(2014), p.425.

<그림 2-15> 감축-적응 연계

또한 감축-적응 연계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16>에서처럼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적응사업에서 

적응 효과만으로 인한 편익이 80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낮아 시행되기 어렵다. 

그러나 적응사업 과정에서 산림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화폐가치로 4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의 총 편익은 1억 2,0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등 추가적인 공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를 제외한 기타 공편익이 예를 들어 

400억 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적응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는 600억 원의 순편익(적응편익 

800억원+공편익 800억원-비용 1000억원)을 거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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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감축-적응 연계 경제성 평가 예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을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 감축사업의 수

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역 또는 시스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한 적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감축사업을 지속하

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편익 산출

이 어려워 시장기제가 작동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추가적인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적응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확실할 수 있는데, 감축사

업과 연계할 경우 이러한 재정 리스크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적응사업은 감축사업

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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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축-적응 연계전략

1. 개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목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

인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준에서의 감축-적응 연계 가능성 뿐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기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

화 적응 연계전략을 <그림 3-1>과 같이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참여(software), 

제도적 측면으로서의 법률, 계획 및 조직(orgware), 사업적 수준에서의 연계(hardware) 등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세부 부문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3-1> 감축-적응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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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반

가. 지식과 기술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형태에 따라서는 

유형의 하드웨어(hardware), 무형의 소프트웨어(software), 제도(orgware)로 구분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예로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부문별 유형은 <표 3-1>과 같다.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기술과 지식, 제도 등의 조화가 필요하다. 

구분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제도(Orgware)

농업 내재해성 작물 작물 관련 연구 농업관련 지역 기관

물 관리
연못, 우물, 저수지, 빗물 

활용 기술 

물 사용의 효율성 및 

재사용

수도 사용자 협회, 적정 

수도가격

해안지역 제방, 방파제 
해수면 노출지역 취약성 

저감 계획

건축 관련 법률, 

사전경보시스템, 보험

건강
백신, 수질관리 기술 및 

위생

도시계획, 건강 및 

위생교육
건강 관련 법률

사회 기반 시설 친환경 건물, 도로 관련 지식 공유 및 전수 건축 관련 법률 및 기준

<표 3-1> 기후변화 적응 기술유형

자료: UNEP(2011), p.10.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은 지식과 기술이 발달되어 온 순서에 따라 전통기술, 현대기술, 

미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UNFCCC(2009)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기

술 유형을 부문별로 제시한 바 있다.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림 3-2>에 제시된 것처럼 여전히 전통지식과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전통기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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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FCCC(2009)를 재정리한 EY한영(2016).

<그림 3-2> 기후변화 적응 기술 분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식은 대응 시점에 따라 사후적 대응(responsive) 방식과 사전적 예

방(anticipatory)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후변화 지식 및 기술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UNFCCC, 2006). 이때 사전적 예방 기술과 사후

적 대처 기술에는 2장에서 기술하였듯이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 단기적 기후변동성

(climate variabil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응 지식 및 기술도 포함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술 목록을 분석하여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위험 요소별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기술 요소 하나만을 적용하여 대응 가능한 기후변화 위험요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된 기술 목록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수라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software), 유역관리 또는 배수시스템 관리를 위한 물리적 

기술 요소를 적용하고(hardware), 홍수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orgware). 또한 홍수관리를 위한 기술 도입을 계획할 

경우 지역 특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식을 참고하고 활용하며(전통지식), 현재 개발되어 활용

되고 있는 기술 요소들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하고(현대기술), 보다 효과적인 기술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차원기술). 또한 보험, 기상정보시스템 등 

사전에 홍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사전적 대응) 뿐 아니라, 붕괴된 건물,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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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을 위한 방법(사후적 대응)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생태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

한 기술요소와 지식, 경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수준과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지식의 경우 산업화 이후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여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기술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용한 기술

목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개별 기술의 비용과 효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술목록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높은 기술이 시장에서 

선택되도록 도울 수 있다. 고차원 기술은 대체로 현재로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없지

만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개

발, 실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이해당사자 참여

감축-적응 연계와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해당사자의 참

여는 성과 확산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감축-적응 연계 사업의 성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감축-적응 연계 사업의 실행 절차는 <그림 3-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연계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편익을 분석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공편익

의 정도는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공편익을 파악한 후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사업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편익과 시스템을 분석한 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 수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전략을 구체화한 후에는 재원을 마련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한 후에는 사업 시작 전 분석한 사업의 기대효과(공편익 포함)

와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한 정도와 전략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

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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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uguma, L. et al.(2014), p.427.

<그림 3-3> 감축-적응 연계 프로세스

이론적으로 이해당사자는 위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는 

공편익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

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

와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주민들은 사업이 실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사업이 시스템 내에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되도록 하면, 지역 

사회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어 역량강화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장에서 제시하겠지만 호주

에서는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산림을 관리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직접 

산림관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업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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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측면

가.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 

감축과 적응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사업 수행에 있어 리스크를 줄여주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언급함으로써 감축-적

응연계 사업의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관련된 해외사례로서 IPCC의 경우 4차보고서(IPCC, 2007)에서는 감축과 적응의 연계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으며,17) 5차보고서(IPCC, 2014)에서는 에너지, 산림, 

농업 등 분야별 장에서 공편익을 비롯해 감축-적응 연계에 관한 내용을 <그림 3-4>에서 제시

한 예와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감축과 적응 연계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NRC, 2015). 멕시코의 

경우 자연보호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서 감축과 적응의 연계를 강조하였다(Locatelli, 2011). 

17) IPCC(2007a), “Inter-relationships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Chapter 18, WG2 report 
to FAR of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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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14), p.72.

<그림 3-4> 에너지부문 감축정책의 공편익

나. 영향평가/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활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영향평가 또

는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축사업 또는 적응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시 공편익 또는 

상쇄효과를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추후에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축사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할 때 기술경제성 평가 항목에 감축 또는 적응의 공편익과 상쇄효과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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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서 적응사업의 하나로 유역 침식방지를 위해 녹지 또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경우, 녹지조성사업의 기술경제성 평가 시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 및 상쇄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시 조성된 녹지 또는 숲으로 인한 적응 

편익(지역사회 취약성 약화, 기후회복성 강화 등), 탄소흡수효과(감축-적응 공편익), 지역사회 

개발 효과(기타 공편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녹지 또는 숲 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

을 평가하고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다. 재원 마련

이제까지 기후 기금의 투자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에서 감축과 적응의 균형을 강조하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 국제 기후변화 기금에서 감축과 적응에 대한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GCF, 2014). 

감축과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라고 말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감축-적응 연계의 구체적인 

예로는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적응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

립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를 들어, 배출권 유상 할당 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적응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한 적응기금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에도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감축과 적응을 연계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UNFCCC의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경우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쇄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 수익의 2% 정도를 수수료 형태로 거둬 적응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2015년까지 적립된 적응기금의 약 36%는 CER 발행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Adaptation Fu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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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배출관리기금(CCEMF: 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Fund)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기금에서 조성된 자금은 온실

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기금은 주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

표(연간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경우 BAU 대비 배출원 단위 12% 감소)를 달성하

지 못한 기업들이 내는 벌금(15달러/톤)으로 적립되고 있다. 앨버타 주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매년 BAU 대비 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적립된 CCEMF 기금은 약 5억 

달러이다(NRC, 2015). CCEMF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의 예는 <표 3-2>와 같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사업유형 전담기관 CCEMC 펀드 사업명 총사업비

신재생에너지 
Suncor Energy 

Inc.
9,201,063달러

Wintering Hills 

Battery Storage 

Pilot Project 

18,410,000달러

에너지 효율향상 Devon Energy 1,951,581달러

Organic Rankine 

Cycle Waste Heat 

Recovery project

5,850,000달러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사업유형 전담기관 CCEMC 펀드 사업명 총사업비

산림 관리

Foothills Research 

Institute / Tree 

Improvement 

Alberta

3,000,000달러

Tree Species 

Adaptation Risk 

Management

3,000,000달러

생물다양성

Alberta 

Biodiversity 

Monitoring 

Institute

2,400,000달러

Biodiversity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2,4000,000달러

취약성 평가 및 적응

Alberta Innovates 

Energy and 

Environment 

Solutions

1,600,000달러

SSRB Adaptation 

to Climate 

Vulnerability 

Project

2,400,000달러

<표 3-2> 캐나다 앨버타 주 CCEMF 기금 활용 사례

자료: NRC(2015),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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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수행기구 설립

기후변화 기금을 마련할 경우 기금의 조성, 관리, 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나의 기구에서 감축사업과 적응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감축사

업과 적응사업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연방 개발은행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KfW의 기후변화 및 환경사업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약 7.4억 유로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KfW는 2014년 예산의 절반 정도(47%)를 감축사업에 사용했으며, 적응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약 13%였다(Harnisch, 2015). 한편, KfW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그림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투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자료: Harnisch(2015), p.6.

<그림 3-5> 독일 KfW 기금 조성

국내에서는 국책은행(예를 들어, 수출입은행) 또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기후변화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18) 사업은 국내사

18) 참고로 한국 수출입은행에서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라는 대외원조 정책기금
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까지 5,6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 수자원, 보건, 에너지 분야 순으로 지원했다. 
EDCF 기금의 90% 이상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관리주체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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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국외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국내사업의 경우 감축 및 적응 기술 개발 및 보급, 

감축사업 지원, 지자체 적응사업 지원,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사업의 경우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기금의 운영을 관리할 운영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운영이사회는 구체적인 기금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기타 

기금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심사 절차

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입증(MRV)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4. 사업적 측면

가. 감축 중심 분야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축이 중요한 분야로는 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분야가 있다.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 감축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사업은 해당 사업이 놓이게 될 토지와 생태계를 통해 지역사회

의 기후변화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적응방안을 수립하여 공편익 발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상쇄작용을 최소화하

고 공편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를 살펴본다. 

1)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입지 선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발전소가 설치될 부지

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3-6>과 같이 임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 

있다(http://www.edcfkorea.go.kr, 검색일: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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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관리 및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할 때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방안으로는 산사태 대비 조림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흡수원이 증가하고 

숲의 생태적 기능이 추가되는 등 공편익을 얻을 수 있다.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기후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더

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 태양광 발전 시설

2) 유기성 폐기물 처분

유기성 폐기물은 무기성 폐기물에 비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방치할 경우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CH4) 등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유기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며(감축), 잔재물을 농지에 비료처럼 활용함으로써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는(적응)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7>에 제시한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이 증가하고, 위생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적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Ayer and 

Huq, 2009). 



제3장  감축-적응 연계전략 ∣ 41

자료: Sinha(2012), p.9.

<그림 3-7> 유기성 폐기물 처분 사업 사례

3) 옥상녹화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도시 에너지소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런던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많은 부분은 건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서울시,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정책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있다. 옥상녹화를 

통해 건물의 열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옥상녹화에 사용되는 식물들은 우수를 저장하고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의 기후변

화 적응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열섬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옥상녹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림 

3-8>에서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옥상녹화 사업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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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RC(2015), pp.73-74.

<그림 3-8> 스위스 바젤 옥상녹화 사업

 

나. 적응 중심 분야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로는 수자원, 건강, 연안 및 저지대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쇄효과를 최소화하고 공편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응사업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에 대한 취약성을 검토하고 적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적응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생태기반 적응정책(EbA: 

Ecosystem based Adaptation)이 있다. 생태기반 적응정책은 <그림 3-9>가 나타내는 것처

럼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CBD, 2009). EbA는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적응정책이므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관리한

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의 유지 및 관리(감축정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bA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역 또는 연안, 유역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기반 적응정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EP에서 생태기반 적응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이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UNEP, 2012). 또한 

Matocha et al.(2012)은 EbA를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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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의 사례 중 하나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맹그로브와 해안에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Ayers and Huq, 2009). 해초들이 해안가 침식을 방지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내 환경에 맞는 해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전통지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GIZ(2012), p.2.

<그림 3-9> 생태기반 적응정책 개념

다. 감축-적응이 공통으로 중요한 분야

감축과 적응이 공통으로 중요한 분야로는 농업과 산림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감축과 적응을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사업과 혼농임엄(agroforestr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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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사업은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흡수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실적을 배출상쇄권으로 인정해 준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그림 3-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파괴 방지(avoided deforestation)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조림과 재조림의 경우 

나무를 새롭게 식재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높이는 방법이며, 산림파괴 방지는 

산림파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흡수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산림탄소흡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거래 방식으로는 CDM과 REDD/REDD+이 있다.

자료: Locatelli(2011), p.2.

<그림 3-10> 산림과 온실가스 감축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은 <그림 3-11>과 같이 다양하다. 이 중 수자원 보호기능, 

미기후 조절기능, 폭풍에 대한 보호기능 등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사업은 적응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의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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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6a).

<그림 3-11> 산림의 생태적 기능

혼농임업도 산림탄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례

로 언급되고 있다. <그림 3-12>는 멕시코의 커피 농장에 적용한 혼농임업 사례이다. 

자료: Matocha et al.(2012), p.110.

<그림 3-12> 멕시코 커피농장 혼농임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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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그림 3-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혼농임업은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작물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혼농임업의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Udawatta et al.(2011)은 단일 

경작보다 혼농임업 방식에서 탄소흡수량이 11~41% 많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Verchot et 

al.(2007)은 단일경작의 탄소흡수량이 10MgC/ha인데 반해 혼농임업의 탄소흡수량은 

50~75MgC/ha라고 보고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혼농임업을 통해 기후회복력이 높아지

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tocha et al., 2012). 

자료: Schoeneberger et al.(2012), p.133.

<그림 3-13> 혼농임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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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농임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농임업의 탄소포집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혼농임업의 효과

를 분석할 수 있는 COMMET-Farm 이라는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Chambers, 

2013), 캐나다에서는 농림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에서 Holos라는 모

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탄소흡수량을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정책에 

활용하면 혼농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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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문별 세부전략

1.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계19)

가. 감축-적응 연계유형 분석

국내 기후변화 감축정책과 적응정책 간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분류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편익 유형은 기후변화 대응정책-그 외 정책 간 연계를 설명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감축-적응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IPCC 제4차, 제5차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계방법을 적용하여 감축-적응 연계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편, 감축-적응 연계에 대한 IPCC의 논의는 제3·4차부터 제5차 보고서에 이르는 동안 

변모되고 발전되었다. 제3차 보고서에서는 개별 기후변화 감축정책을 중심으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제4차에서는 감축-적응 연계방향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차 보고서에서는 정책 또는 수단

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간 관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역 단위 등 스케일별로 각각의 유형에 포함되는 정책 

사례를 <그림 4-1>과 같이 제시하였다. 

19) 이번 절의 주요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서울 코엑스, 2016.10.21)에서 발표되었다. 
지정토론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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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07b)

<그림 4-1> IPCC 감축-적응 연계유형 

첫 번째 유형(A→M)은 적응정책이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이고, 두 번째 유형(M→A)은 

감축정책이 적응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두 유형 모두 정책 간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세 번째 유형[∫(M,A)]과 네 번째 유형(A∩M)은 호혜적인 인과관계 형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 유형은 두 개별 정책 간의 연결(통합) 또는 평가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하며, 국가 

내 기후변화 대응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감축정책과 적응정책 간 비용편익분석 사례가 이 

연계 유형에 포함된다. 네 번째 유형은 기후변화와 관련되지 않은 정책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설명한다. 

가령,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후변화 대응 통합기금 운영사례가 

이 연계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제4차 보고서에서는 감축-적응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공편익과 시너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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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공편익은 감축과 적응 가운데 한 편이 다른 편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시너지는 개별적인 두 정책 각각의 효과보다 결합된 효과가 개별 효과를 능가하는 상호작용으

로 정의하였다(IPCC, 2007). 이와 같이 IPCC(2007b)에서 구분한 연계 유형의 효과 등 유형

별 특성을 <표 4-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IPCC(2007b) 효과 인과관계 우선순위

A→M
공편익 선형적 정책방향

M→A

∫(M , A)
시너지(상쇄*) 쌍방향적 없음

A∩M

<표 4-1> 감축-적응 연계와 공편익의 관계 

주: *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trade-off에 두 가지 정의로 분류하여 제시함. 하나는 감축과 적응정책 간 상대적
인 상쇄효과로, 또 다른 하나는 개별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따른 건강 등 다른 부문에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으
로 나타냄.

최근 제5차 보고서에서는 감축-적응 연계를 개별 정책 간 연계로 이해하기보다는 한 사회 

내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결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IPCC, 2014). 이전에는 감축-적응 연계를 물리적인 연결로 제한

하였다면, 제5차 보고서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보 및 교육의 질, 형평성 향상 등 정책목

표 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계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점은 두 정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논의에서 기후변화 개별 정책 내 다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거나 두 개 이상의 복수 정책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정책 내 적응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거

나 개별 정책 내 감축, 적응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하는 연계 유형을 나타낸다. 가령, 국내의 

경우 도심 내 녹화사업이 적응정책으로 분류되지만, 도심 탄소흡수원 기능을 고려하여 수종, 

공원형태를 설계한다면 감축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더라도 앞서 설명한 시스템적 연계 

관점에서는 적응정책 내 감축요소를 고려한 연계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도심 

녹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감축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 또는 통합 

추진하는 경우에는 두 정책 간 감축-적응 연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물리적인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흐름과 비교하면 다소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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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감축-적응 연계를 정책방향(우선순위)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정책의 공편익 효과를 중심으로 감축-적응 연계를 설명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가 주목받았던 시기에는 

연계 수단과 유형이 정책의 종류에 따라 대부분 정해져 있는 방식이었다면, 최근 논의의 핵심

은 동일한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경제, 사회 등 환경에 따라 연계 유형이 변화하며 

그 효과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한편,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최근 관련 논의와 국내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연계 유형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IPCC 제4차 보고서에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구조 체계 아래 연계 관련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 유형 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내의 경우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 인과관계를 중심

으로 분류한 IPCC　제4차 보고서의 연계 구조를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두 정책 간의 연계성 검토와 동시에 개별 정책 내 감축 또는 적응요소를 반영한 연계 정책도 

감축-적응 연계 유형 체계에 포함시켜 <표 4-2>와 같이 마련하였다. 

IPCC (2007) 유형 구조 최근 논의 구조에 따른 분류 유형

M→A 감축정책에 적응요소 고려
Within

M+

A→M 적응정책에 감축요소 고려 A+

A∩M 둘 또는 여러 개별 정책을 연계 Between L

∫(M,A)
감축-적응 통합추진 또는 

개별정책 내 두 요소 동시 고려 
Between / Within S

<표 4-2>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유형 

국내 감축-적응 연계 유형 체계는 구조적으로 크게 Within과 Between 두 개로 구분하였

다. Within 유형은 감축 또는 적응 개별 정책 내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거나 기존 정책목표 

외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즉, 하나의 정책 내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 Within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아래 개별 감축정책에 

적응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적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M+ 유형으로, 반대로 적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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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감축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감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A+ 유형으로 각각 분류

하였다. 

Within 구조는 A+, M+ 유형 외 S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S 유형은 감축, 적응 개별 정책이

지만, 하나의 정책 내에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사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기금 운영과 같은 정책 사업은 감축기금과 적응기금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S 

유형에 포함된다. 물론 기금 특성에 따라 감축, 적응 중 어느 한 쪽으로 예산 배분이 집중될 

수는 있지만 감축, 적응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별 정책이기 때문에 Within 구조에 

포함된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정책 내에 감축-적응 특성 연계가 아닌 감축, 적응 두 개 이상의 개별 

정책들을 연결시키는 경우를 Between 구조로 분류하였다. 이는 두 정책을 연결시킬 경우 개

별 정책을 각각 추진할 때와 비교해서 비용 감소의 상승효과를 유발하거나, 개별 정책에 상쇄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가령,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디젤차 보급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감축효과 외 대기

오염 물질 증가라는 상쇄효과20)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축정책에 따른 상쇄효과는 미세

먼지 관련 취약성 평가 등 건강부문 적응정책과 연계할 경우 그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감축·적응 두 개 이상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식과 정책들을 L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Between 구조에는 L 유형 외 앞서 Within 구조로 분류된 S 연계 유형도 포함된다. 하나의 

정책 내에서 감축-적응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Within-S 

유형이라면, Between-S 유형은 개별 정책을 통합으로 운영해야 할 정책들의 연계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앞서 제시한 기후기금의 경우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감축기금과 적응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S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목표가 유사한 정책이 감축, 적응 

별도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비용효과성 또는 그 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Between-S 유형은 특성과 목표가 유사한 감축-

적응 두 정책을 통합으로 추진하는 연계 유형이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연계유형을 종합하면 

<그림 4-2>와 같다. 

20) 여기서는 기후변화 개별 정책 시행에 따라 다른 특정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냄.



제4장  부문별 세부전략 ∣ 53

<그림 4-2>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유형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두 정책 간 연계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대상 또는 범위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경우 크게 국가 / 지자체 단위로 구분되어 각각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감축-적응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일치되는 정책 간 비교가 필요하다. 

국내 기후변화 관련 법정계획을 살펴보면 감축의 경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지역 녹색성장계획 등이 포함된다. 적응의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요 전망치에 따른 공급을 위한 국가 에너지 기본정책이, 전원구성비 

설정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축정책으

로 구분하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 녹색성장계획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기후

변화 대응정책 간 연계를 시도하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2020 로드맵’)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2차 적응대책’)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

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BAU 대비 30%에서 2030년 BAU 대비 37%로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에 작성되었던 2020 로드맵은 폐지되고, 새로운 감축목표에 맞춘 로드맵 작성이 불가피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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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정부는 2016년 2월 기후변화대응체계 주요 개편방향 중 하나로 2016년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하 ‘2030 로드맵’)을 새롭게 발간할 것을 발표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020 로드맵이 아닌 새로운 감축목표에 맞춘 203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 간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까지 2030 로드맵이 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20 로드맵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22) 

2020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이었다. 2009년 처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11년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구체화된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문별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으로 전문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논란이 되었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감축목표 및 감축잠재량을 재검증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2014

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7대 부문별 감축정책과 이행 수단을 포함한 2020 로드맵을 발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정책 간 연계전략에 있으므로 2020 로드맵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중 부문별 이행방안 및 감축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2020 로드맵에서는 구체

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이전 단계에서 산업, 전환/발전, 농·어업 등 총 7개 부문 26개 세부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부문을 17개 업종으로 세부 분류하고 업종 특성에 적합한 감축 목

표량과 이행수단을 제시하였다. 감축 목표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 발전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로드맵에서 제시한 부문별 감축 목표량 및 감축 방안, 

주요 감축수단을 <표 4-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21)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6.2.25).

22) 2016년 11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 발표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서는 기존 2020 로드맵의 7개 부문 분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산업부문 
내 업종 분류만을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30 로드맵의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도 모든 부문에서 
2020 로드맵과 상당 부분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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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감축 목표량

(백만tCO2eq) / 감축 

목표율

부문별 감축 

방안(수)
주요 감축 수단

산업 81.3 / 18.5% 27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료대체(중유->LNG)

폐열회수설비 발전량 증대 등

수송 34.2 / 34.3% 5

스마트 교통시스템(ITS)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소연료 전지차 500대 보급 등

건물 45.0 / 27.0% 15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주택 단열강화 등

공공/기타 4.4 / 25.0% 8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LED 보급률 (2020년까지 70%)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등

농어업 1.4 / 5.2% 6

논 간단관개 면적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등

폐기물 1.7 / 12.3 % 6

폐기물 에너지화

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매립가스 회수·발전 등

전환/발전 64.9 / 26.7 % 4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확대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등

<표 4-3> 2020 로드맵 부문별 감축 목표 및 주요 감축 수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국가 단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이다. 최초 

계획인 1차 적응대책은 2010년 14개 중앙부처 합동 참여로 수립되었다. 당초 10개 부문 87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었지만, 2012년 9개 부문 67개 세부과제로 수정되었다. 1차 적응대책

은 성과지표 및 우선순위 부재 등 이행과정 상에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부문별 리스크 평가 등 적응 우선순위와 핵심전략을 구체화한 2차 적응대책

(2016~2020)이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5).

1차 대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부문 분류체계가 대폭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1차 

대책에서는 건강, 재난/재해 등 총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이행방안을 수립하였다면, 2차 대책

에서는 정책방향별로 부문을 분류하여 적응 수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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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대 정책방향과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과제 아래 총 216개 세부 추진사업

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방향

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중점과제

감시·예보시스템 

취약성 통합평가 

기후 시나리오

통합정보 시스템

기후영향 모니터링

취약계층 보호 

취약시설 관리 

건강피해 관리

재난·재해 관리

산업별 적응역량

산업별 적응인프라

적응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기반

생물종 보전관리

생태계 복원관리

위험요소 관리

적응 실효성 강화

국제협력 강화

지역단위 적응활동

적응 홍보·교육

세부 추진과제 수

65 43 50 27 42

<표 4-4>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체계 및 부문별 추진과제 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주목할 만한 것은 2차 적응대책의 7대 기본방향 중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편익(Co-benefit) 창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23) 또한 적응대책에서 제시한 5대 

적응원칙에도 부적절한 적응(mal-adaptation) 방지, 적응-감축 공동편익 극대화 등 감축과의 

연계 및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이처럼 2차 적응대책에는 1차 적응대책

과 달리 감축-적응 연계 관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2차 적응대책이 국내 다른 기후변화 정책

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 판단된다.

감축-적응 연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은 구성 및 특징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차 적응대책은 정책방향별로 수립되

면서 로드맵과의 부문체계 간 차이가 1차 적응대책과 비교할 때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계획별 주관부처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즉, 2020 로드맵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처 및 책임기관이 대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2차 적응대책은 부처 간 합동

23) 본 연구에서 Co-benefit을 공편익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제시한 
공동편익이란 용어를 원문대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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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등 여러 담당부처가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어서 수립된 계획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감축과 적응의 특성 간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만,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두 대책 간 차이

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0 로드맵은 세부 감축방안별 정량평가 지표(안)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반면, 2차 적응대책은 정책방향별 일부 성과지표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 간 주요 차이점을 <표 4-5>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부문체계 산업, 전환 등 배출원 종류 별 대분류(7)
과학적 위험관리 체계 마련 등 

정책방향(목표)별 대분류(5)

주관부처 형태 일원화 개별부처 추진 + 합동 추진 

평가지표 감축방안(수단)별 정량 평가지표 정책방향별 성과지표(정량+정성)

감축-적응 연계관점 미포함 기본방향 및 적응원칙에 포함

<표 4-5>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 간 주요 차이점 

다. 2020 로드맵-2차 적응대책 연계

앞서 살펴본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의 설계과정, 부문 등 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방안 또는 정책수단의 연계를 직접 시도하였다. 우선 2020 로드맵-2차 적응대책 연계결

과를 도출하는 과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체계가 상이한 두 대책의 

부문을 연결하였고, 앞서 살펴본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네 가지 연계유형에 따라 연계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연계과정 및 방법

두 대책의 이행방안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들을 포괄하는 부문 간 매칭이 필요하였

다. 2차 적응대책에서는 과학적 위험 관리 등 정책목표에 따른 부문 분류체계로 바뀌었다. 

2020 로드맵이 발전, 산업 등 분야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대책의 부문 

체계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즉, 2차 적응대책과 2020 로드맵의 기존 부문으로 연계를 

시도한다면, 부문-정책방향 내 정책들의 연계인 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 간 불일치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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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축-적응 연계정책을 설계할 때 주관부처 간 불일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정책의 이행방안들을 연계하기에 앞서 부문 간 1차 매칭을 시도하였다. 

두 대책의 부문을 연결시킨 후 세부 이행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를 실시하고, 부문 간 

1차 연계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이행방안들을 연결시켰다. 1차 연계는 산업, 발전 등 2020 

로드맵 부문을 기준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연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부문 간 연결 과정에서 2차 적응대책의 중점과제 내 세부 추진과제 내용을 반영하였

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개별정책 간 2차 연계를 시도하였다. 2차 연계는 1차에서 고려하

지 못한 개별 정책들의 제목이나 주요 내용을 검색하여 두 대책 간에 일치되는 내용을 연결시

키는 과정이었다. 즉, 2020 로드맵의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과 2차 적응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간 정책 핵심용어 검색을 실시하여 공통으로 연결되는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부문 간 1차 연계결과와 세부 과제들의 2차 연계결과를 종합하였고, 이를 앞서 도출

한 감축-적응 네 가지 연계 유형에 적용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관련 문헌 및 해외사례, 해당 

정책 세부 시행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연계효과 및 실현 가능성 등 연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즉, 기존 1·2차 연계결과 중 연계 타당성이 낮은 정책들은 제외하였고, 연계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별정책 중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은 포함시켰다. 앞서 설명한 3차 연계과정을 

도식으로 정리하여 <그림 4-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3> 3차 연계과정 및 방법



제4장  부문별 세부전략 ∣ 59

2)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유형별 연계결과

2020 로드맵은 총 7개 부문, 2차 적응대책은 5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감축과 적응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면 부문 간 일대일 매칭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된다. 현재로선 분야별로 구분된 2020 로드맵의 부문체계가 2차 적응대책보다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적응대책에는 정책방향 부문-세부 이행계획 간 중점과제라는 중간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2020 로드맵과의 부문 간 매칭을 시도하였다. 즉, 2020 로드

맵의 분야별 부문을 기준으로 2차 적응대책의 정책방향 부문 내 중점과제와 연결하였다. 또한 

부문 연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부문 간 연계결과를 <표 4-6>과 같이 정리하였다.

2020 

로드맵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 2차 적응대책 세부추진과제

산업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국가 기후변화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1·2·3차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적응산업 육성 지원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이용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기후변화 영향력이 큰 기업·사업장의 

자발적·분담금적 성격의 국가·지자체 

적응기금 마련 및 시행

수송 기후변화 취약지역·취약시설 피해 최소화 교통시설의 자연재해 저감 대책 마련

건물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진단·평가

공공/

기타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사회·경제적 리스크관리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리망 

운영

기후변화 취약지역·취약시설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시설 설치 확대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농·어업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기후변화 취약지역·취약시설 피해 최소화 연안도시 재해 대응방안 마련

1·2·3차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마련

<표 4-6>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의 부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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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계속 

2020 

로드맵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 2차 적응대책 세부추진과제

농·어업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식량자원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

농작물 재배기술 및 농업시설 관리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가축·수산업 관리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및 재배기술 개발

폐기물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 위한 업사이클 고부가 

가치화 기술개발

전환/

발전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재해피해예방 공동대응체계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부문 간 연계결과, 다수의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가 여러 분야에 중복되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과제를 포괄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중점과제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의 경우 농·어

업 분야와의 연계는 농업용수 공급 관련 내용이지만, 전환/발전 부문과의 연계는 에너지 공급

과 관련된 세부과제로 인해 이루어 졌다. 즉, 동일한 적응 중점과제라고 하더라도 세부 추진과

제에 따라 연계 부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농·어업 부문에서 다수의 중점과제와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2차 적응대책이 5대 정책부문 중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포함시킬 정도로 산업 

관련 적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의 경우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기술,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타 부문의 

경우 시설 관련 적응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부문 연계가 가능하며, 전환/발전 부문은 취약성 

및 리스크 등 재난/재해 관련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 연계과정에서 상호 비교되었던 2020 로드맵 부문과 2차 적응대책의 중점과제 간 위계 

불일치가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부문 연계는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 간 구조적 불일치를 

줄이고, 개별 정책들 간에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두 대책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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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과정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적응대책을 상호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될 때 분야 

별 연계성 등 부문체계와 구조에 대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차 부문 간 연계결과를 기반으로 두 대책의 개별 정책들 간 연계를 시도하였다. 3차 

연계에서는 2020 로드맵의 감축방안과 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상호 검토한 후 앞서 

도출한 네 가지 연계유형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2020 로드맵 감축방안 중 적응요소

를 고려하는 M+연계유형 결과는 분야별로 농업, 기반시설,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간단관개를 실시하여 상시 담수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감축방안의 경우, 가뭄 등 물관리 적응요소를 고려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전 

시설 관련 감축방안의 경우 입지를 선정하거나 시설을 관리할 때 재난재해 취약성 평가를 고려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농업/산림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을 설계하면 공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M+ 유형 연계

결과를 종합하여 <표 4-7>와 같이 정리하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

(2014)
적응요소

로드맵 

주관부처

적응 

관련부처

논 물관리(간단관개 면적 증대) 개선
가뭄, 수질 등 물관리 

농식품부
벼농사 취약성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가축시설 취약성 평가, 

가축 매개성 질환
농식품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유휴부지)
부지선정 시 취약성 평가 환경부

스마트그리드 확대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태풍 등 재난재해 적응 산자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산사태 등 취약성 평가 산자부 환경부

건축물 냉난방 설비 등 효율 개선 기후변화 취약계층 고려 산자부 환경부

농업탄소상쇄사업
적응 유망 작물 및 

재배기술
농식품부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생태계, 홍수방재능력

산림청
산림청/

환경부산사태 등 취약성 평가

<표 4-7> M+유형(감축에 적응요소 고려) 연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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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A+유형은 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적응정책 중 감축요

소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리스크, 취약성 평가 등 재난재해 관리와 

산림분야로 적응 이행방안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산림의 

흡수원 효과 등의 감축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물 리스크 관리체계 또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반영하여 연계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M+유형 연계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약성 평가, 생물다양성 가이드라인 등 산림 

관련 적응정책의 경우에도 흡수원 효과를 고려하면 정책 간 상쇄효과(Trade-off)를 줄이거나 

공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응에 감축요소를 고려하는 A+유형 연계결과를 다음 

<표 4-8>과 같이 종합하였다.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
감축요소 적응 주관부처

로드맵 

관련부처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감축수단(흡수원) 환경부 산자부

시설물 기후변화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시설물 

리스크

환경부 국토부

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 농식품부
농식품부/

산자부/국토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산자부

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산림경영 등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청

산림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교육 수행

산림부문 영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1차 종합 실태조사·평가보고서 발간

수원함양 증진을 고려한 활엽수 조림면적 확대, 

댐유역 숲가꾸기, 산림관리 기법 고도화

<표 4-8> A+유형(적응에 감축요소 고려) 연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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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Within 연계유형인 M+와 A+ 유형 연계결과와 비교할 때, L유형과 S유형의 

경우 더 많은 분야와 정책들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차 적응대책이 1차 

적응대책에 비해 적응기술을 보다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L유형 연계결과에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BEMS, EMS 등 건

물에너지시스템 관련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영향 정보 및 리스크 등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생산 정책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해외 도시의 경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보급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피해현황 및 이동

경로 파악, 보급지역 우선순위 선정 등 그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The 

City of New York, 2014). 또한 풍력 에너지 정책의 경우 시설물 대부분이 연안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 이를 2차 적응대책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재해 취약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하면 재해에 따른 에너지 공

급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항목 또는 지표에도 풍력시설 관련 자료를 

추가하면 평가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 부문의 업사이클 기술개발

(적응)과 매립가스, 고형연료 활용 등 에너지화율 확대(감축)정책은 상호 간에 관련성 높은 

사업으로 직접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2020 로드맵과 2차 적응대책 간 L유형에 해당하는 

연계결과를 <표 4-9>에 종합하였다.

개별 정책 내 감축, 적응 요소를 이미 동시에 고려하고 있거나 통합하여 추진하는 연계 유형

인 S유형에는 대부분 2차 적응대책의 이행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두 대책 간 주요 차이점

에서 살펴보았듯이 2020 로드맵에서는 감축-적응 연계관점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2차 적응대

책은 대책 간 상충 및 공편익 효과를 기본 방향 및 적응원칙에 강조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S유형에 포함되는 정책들은 통합 기초연구, 건강부문 공편익, 통합기금 추진, 연계시설 또는 

산림배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충효과 및 공편익 등 감축-적응 연계관점

을 예산배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이 2차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S유형 연계결과를 정책별로 정리하여 <표 4-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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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

(2014)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

로드맵 

주관부처

적응 

주관부처

BEMS 표준화 등 보급 확산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정보 생산 및 사용자 활용 중심 

시스템 개발

국토부 미래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율 확대

산림토양 산성화 

원인물질·토양특성 변화 파악, 

산림토양 산성화에 따른 식생·생물 

반응 모니터링 등

산림청 환경부

신재생에너지(풍력) 보급 확대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프레임 

고도화 및 기후변화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해수부 산자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
산업단지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산자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열병합발전 확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산자부 환경부

폐기물 부문 에너지화율 확대
폐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 기술개발 및 보급
환경부

가정 부문 신축/기존주택의 

에너지저감 및 성능향성, 냉난방 

설비 및 열원 효율 개선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진단·평가
국토부 환경부

IT 기술을 이용한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능 강화
국토부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산자부 국토부

<표 4-9> L유형(감축-적응 연결) 연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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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2014)

적응

주관부처

감축

주관부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정책 평가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환경부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피해영향에 따른 적응대책 

및 감축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 -

건강부문 공동편익(co-benefit) 동반 적응대책 

개발
- -

도시녹화 사업 추진 및 지자체 건강도시 

구축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 -

국가적응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 

마련(감축-적응의 상충과 공동편익 등을 심의 

제출하도록 법제화)

- -

국가·지자체 적응기금 마련(국가단위 적응기금 

마련 및 기존 기후기금의 적응사업 활용)
- -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개선 및 

시설원예 분야 내재해형 시설(첨단온실 등) 보급 

확대

- 농식품부 -

산림생태계 보호,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 사업, MRV 가이드라인 

제작 및 이행능력 배양 교육 지원

- 산림청 -

제로에너지 빌딩 등 적응-완화를 고려한 녹색건축 

확대
- 국토부 -

인도네시아(롬복)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이행 체계 수립 및 현지 

협력체계 구축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국토부/

산림청
산림청

관광부문 전문 인력 육성 과정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관광부문 기후변화 전문교육

감축 전문가 

양성과정
문체부 환경부

<표 4-10> S유형(감축, 적응 동시 고려) 연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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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24)

가. 개요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효과를 유지하고 증진시켜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정과 함께 사업

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사업은 75건(2015년 5월말 기준)으로 연간 

예상 탄소흡수량이 약 12만 톤(tCO2)에 불과한데, 주요 원인은 배출권거래제와 직접적인 연계

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김영환, 2015). 그러나 최근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흡수

원법에서 규정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직접 연계가 

가능해져 산림탄소흡수량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기대된다. 따라서 기존 감축실적형 인증기

준으로 승인된 조림/재조림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외의 사업유형에 대한 인증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산림분야의 탄소감축 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관리되는 산림탄

소상쇄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IPCC(2007b, 2014)에서도 산림분야 감축사업 수행 시 기후

변화 적응능력, 생물다양성 등 잠재적인 편익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산림탄소사업

의 공편익을 고려한 탄소표준이 개발되어 자발적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산림탄소

상쇄를 외부사업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규제시장인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대기오

염저감 정책과의 연계방안를 모색하고, REDD+ 크레딧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산

림탄소사업을 공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16). 뿐만 아니라 공편익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가리켜 간접적 편인, 부수적인 편익, 시너지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Mayrhofer and 

Gupta, 2016).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된 국내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선 외(2014)는 국내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규제적, 재정적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동호, 김동환, 김성일(2015)은 해외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탄소 크레딧

24) 이번 절의 주요 내용은 학술지 ｢환경정책｣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음을 밝힌다. 김대수, 손원익, 황인창(2016), 
“공편익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환경정책｣, 24(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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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거래 후 소각된 72개 사업들과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거래형 사업들의 투자 

및 수익배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탄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영환 

외(2014)는 수종별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을 통해 산림경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설계 방법론

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영환(2015)은 산림탄소상쇄 잠재량을 도출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발굴의 필요성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공편익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응과의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편익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산림탄소상쇄사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공편익 관련 논의 아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산림분야 국제 인증표준에서 공편익을 어떻

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공편익 인증을 받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탄소상쇄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래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정책제안으로서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내에 공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가치 및 인식

산림탄소상쇄사업 공편익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기, 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적인 편익에 

집중되어 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사회적 편익으로 확장되었다(Mayrhofer and 

Gupta, 2016). 최근에는 이러한 공편익을 계량화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하

에서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25) 

Richard et al. (2013)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이후 형성된 국제탄소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이에 따른 탄소시장별 특징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탄소시장 중 가장 

오래된 EU ETS(유럽연합 내 배출권거래)를 비롯한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NZ-ETS(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시장별 특징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탄소상쇄(Carbon Offset)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실제 탄소상쇄가 허용되는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

25)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의 유형은 Schoeneberger et al.(2012)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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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쇄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효과성이며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감축선

택의 유동성을 제공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탄소상쇄사업이 실제 감축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산림탄소사업의 경우 실제 산림탄소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와 

거래되는 국가와의 소득격차에 따른 분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lena et al.(2016)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실증 연구 52개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

여 탄소감축 외 공편익 효과(Non-carbon services)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의 공편익 항목을 대기정화 및 수자원, 식량공급, 생물 다양성, 휴양,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

하였으며, 연구결과 공편익의 가치는 <표 4-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정화 및 수자원 배양,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순으로 높았다. 다섯 가지 공편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이 유발하는 총 공편익은 면적 1ha당 연간 5,228달러에 달했다.

공편익 항목 가치($US/ha/yr)

대기정화 및 수자원 1,541

식량공급 1,268

생물 다양성 1,279

기타 서비스 922

휴양 218

<표 4-11> 산림서비스의 공편익 추정결과

자료: Elena et al.(2016)의 full sample 분석결과.

한편, Ecosystem Marketplace(2016a)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과 시장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업개발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144개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약 56%에 해당하는 81개 사업에서 

공편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공편익 유형에는 지역사회 참여, 기후변화 

적응, 물 관리, 생물다양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편익 등이 포함된다. 개별 유형별로 공편

익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의 수는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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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 기후변화 적응 물 관리 생물다양성 일자리 취약계층 보호

78 70 54 52 51 41

<표 4-12>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유형별로 공편익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 개수)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6a), 총 144개 사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중복 응답 가능)

공편익이 유발된다고 응답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4-13>에서와 같이 자발적 시장

에 참여한 사업과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된 사업에서 규제시장에 참여한 사업과 선진국에서 수

행된 사업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인증표

준 종류별로는 Climate, Community&Biodiversity(CCB) 인증사업, 사업유형별로는 조림

사업에서 공편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점은 공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증표준에 포함된 사업의 개발자들도 상당수 공편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이

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공편익을 사업의 효과 중 하나로 인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유형 국가

자발적시장 규제시장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7 21 58

사업유형

REDD+ 조림 산림경영

28 33 17

인증표준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CCB)
Gold Standard Plan Vivo

기타 인증표준

(공편익 미반영)

34 4 5 27

<표 4-13> 공편익 관련 응답 사업의 특징별 분석결과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6a), 총 144개 사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중복 응답 가능).

<표 4-12>에서 산림탄소사업이 지닌 기후변화 적응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70개의 

프로젝트 중 48개 사업에서 생물다양성, 46개의 사업에서 소득증대, 44개의 사업에서 홍수침

식방재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특정 산림탄소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공편익 효과



70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가 다양하게 중첩되는 사업과 사업대상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

였다.

다. 공편익 반영 인증표준

국제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에 대한 거래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Ecosystem 

Marketplace, 2015b).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등 규제시장에서도 산림탄소상쇄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까지 거래 대부분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표준에서 인정한 

별도의 사업인증(Third-party carbon standards)을 획득해야 한다. 최근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공편익 효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감축효과를 진단하는 탄소흡수량 표준 이외에도 

공편익을 반영하기 위한 인증기준이 개발되었으며, 해당 인증사업들의 크레딧 거래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Ecosystem Marketplace, 2016b). 

한편, 산림탄소사업에 따른 공편익 인증기준 종류는 반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인증기준에 환경·사회 분야 효과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덧붙이는 

추가형(labeled)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 부문별로 공편익 인증조건들을 삽입하여 각 조건들에 

대한 통과여부를 심사하는 삽입형(wrapped)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개별 인증표준의 

특징 및 현황을 검토하고 개별 산림탄소 인증기준이 탄소크레딧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형은 기존의 국제 인증표준을 획득한 사업이 공편익 효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

로 인증해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형 인증기준에는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CCB) Standards와 Social Carbon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CCB를 중심으

로 추가형 인증기준의 특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Social Carbon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증을 위해 개발된 기준이며 2016년 7월 기준 산림분야로 인증된 사업 개수가 단 1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CCB 기준은 2005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최근 버전인 제3판이 발행되었

다. CCB 기준의 주목적은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공편익 효과를 평가하여 사업인증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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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Carbon Standard(VCS)는 REDD+ 등 산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탄

소감축사업의 감축효과를 측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탄소표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의 약 50%가 VCS 인증사업에 해당한다. VCS의 총 거래량 

22.3 백만톤 중 약 46%에 해당하는 10.3 백만톤이 산림탄소상쇄사업이며, VCS 인증 사업 중 

추가적으로 CCB를 인증받은 사업은 약 56%를 차지한다(Ecosystem Marketplace, 2016b). 

CCB 기준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공편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세부부

문으로는 기후변화, 지역사회, 생물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부문별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발생하는 순효과를 판단하여 공편익 여부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CCB 기준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는 REDD+, 조림, 산림경영 등이 포함된다(CCBA, 2013).

삽입형은 공편익 추정 방법론이 인증표준 내 기후변화 영향 평가항목에 필수 요소로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Plan Vivo 인증기준과 Gold Standard 인증기준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Plan Vivo 인증기준을 획득한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약 2%인 0.86 

백만톤이다. Plan Vivo 인증을 획득한 사업의 거래량은 2014년 대비 124% 증가했는데

(Ecosystem Marketplace, 2016b), 이는 국제적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 등 소규모 지

역 단위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Plan Vivo는 산림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기준이며 사업지역 토착종 재배 등의 평가조건을 기준에 포함시켜 개별 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The Plan Vivo foundation, 2013). 또한 탄소거래수익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인증기준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Ecosystem Marketplace, 2016b). 

Gold Standard는 2003년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 방법론은 2013년

에 처음 도입되었다. 인증은 크게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되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각 보호조항(Safeguards)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The Gold Standard 

Foundation, 2013). Gold Standard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량의 

약 19%를 차지하지만, Gold Standard 인증사업 중 산림분야 사업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 거래량은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Ecosystem Marketplace, 2016b). 

노조운영 등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수조항으로 강조하며, 사업면적 중 최소 10% 이상

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도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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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에서는 공편익을 반영하는 자발적 산림탄소 인증표준들의 연혁 및 특징 등을 종합

하였다.

구분 연혁 특징 평가지표 매트릭스 사업유형

CCB
‘05년 개발. ’13년 

제3판 발행

“Without-project” 

시나리오와 비교해 

기후변화, 지역사회, 

생물다양성의 

“Net-positive” 효과 측정 

프로젝트 기반 정성 

지표사용. 기후변화, 

지역사회, 생물다양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조림

산림경영

REDD+

Social 

Carbon

‘14년 REDD+ 

인증을 위해 개발

“sustainability hexagon” 

평가.

6개 평가항목 중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3개 항목 선택

- 탄소, 생물다양성, 사회, 

경제, 인적자본, 자연환경

각 지표별 1~6까지 스코어를 

합산하여 항목별 평균 도출

조림

REDD+

Plan Vivo

1997년 첫 인증. 

‘13년 최종 

업데이트

소규모 자작농 대상 

인증기준 

- 탄소거래수익의 60% 

이상을 지역사회 환원

- 토착수종 재배 등

프로젝트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대부분 정성적 

지표 사용

조림

REDD+

Gold 

Standard

산림 관련 방법론. 

’13년 개발

“Do-not-harm”평가 

- 사회적: 노조운영 등

- 환경적: 프로젝트 면적 중 

최소 10% 이상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이해당사자 협의 필수

프로젝트 기반 

보호조항(Safeguards) 

형식의 평가

- 보호조항 위배여부

-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보호조항 평가절차 

부적합 사유 설명 요구 

- 지역 이행당사자 협의 조항: 

12개 공통지표

조림

<표 4-14> 공편익 인증기준별 연혁 및 특징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6a)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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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증표준에 따른 거래가격

산림분야에서 공편익은 존재여부 및 중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탄소상쇄 사업 

시행 시 공편익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관련 크레딧을 거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산림부문의 공편익을 고려한 탄소표준이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자발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실적을 보유한 탄소표준인 VCS의 CCB 운영사례가 대표적이다. CCB

는 추가형 인증기준으로 전통문화, 거주민 생계유지, 생물종 다양성 등에서 탄소감축 이외의 

사업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CCB는 산림부문에서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는 공편익 관련 

표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6), 기존 VCS 표준과의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시장참여자들이 산림분야 탄소상쇄사업에서 기존의 감축편익과 구별되는 편익

으로서 공편익을 인지하고 구매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분야 탄소 옵셋(offset)의 구매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편익이 존재할 경우 구매비용의 33% 이상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공편익이 옵셋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응답하

였다. 구매자들은 공편익 가운데에서도 생물다양성, 지역 공동체 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Ecosystem Marketplace, 2016a).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산림분야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공편익의 발생여부가 시장참여자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라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에서 거래된 CCB 인증 옵셋의 가격을 살펴보면 기존 옵셋과 비교할 

때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5 참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VCS 8.5 4 2 3.5 3.2 4.2

VCS + CCB 9.1 7 3.8 6.2 4.8 6.2

<표 4-15> 연도별 VCS 및 VCS+CCB 평균 거래가격
단위: $US / tCO2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2, 2013, 2014, 2015a, 2016b)

26) “2005년 최초의 CCB 표준이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1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CCB 표준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가운데 4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인증되었다. 또한 전 세계 40여국에 걸친 사업진행 결과 아이슬란드 국토에 
달하는 사업면적에 CCB 표준이 적용되었다.”, http://www.v-c-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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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의 최근 5년간 옵셋 가격을 살펴보면 VCS 옵셋은 톤당 3.2~8.5달러의 범위

에서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CCB가 추가적으로 고려된 옵셋의 경우 3.8~9.1달러의 범위에서 

가격을 형성하였다. 두 옵셋 간의 가격차는 연도별로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CS 표준만을 고려한 사업의 경우 톤당 5개년 평균 4.2달러를, CCB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 톤당 5개년 평균 6.2달러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CCB 사업으로 인한 

크레딧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5%의 적지 않은 가격 프리미엄이 더해져 거래된 것이다. 

마. 국내 사례 및 정책 제안

산림부문에서 공편익을 반영한 옵셋에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산림부문 옵셋이 거래될 예정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산림부문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상쇄사업의 수와 규모가 미미하여 배출권 거래 시 

실제 옵셋 공급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해 온 기존 국내 정책 및 인증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 현황을 토대로 

해외 인증표준 및 거래가격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 산림탄소 옵셋 거래 시 공편익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경우 공편익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진 않았지만, 산림부문의 공익적 가치 또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 중 대표

적인 것이 산림청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이다. 이는 

국내 산림환경에 적합한 산림인증표준 개발을 통해 국제산림인증시스템(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존하던 기존 국내 인증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향후 국제산림

인증연합프로그램(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산림청, 2015).

인증 종류는 산림경영인증과 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 Chain Of Custody)으로 구분된

다. 전자는 산림경영활동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는 인증이고, 후자는 산림경영인증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조직에 

대한 추가 인증이다. 2014년 한국산림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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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증표준(안)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PEFC 연계를 위한 제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설미현, 2016). 

특히, 인증표준(안) 개발과정에서 산림청(2014)은 몬트리올 프로세스27) 기준의 해외사례 

및 PEFC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국형 산림경영인증표준 개발을 위한 지표 풀(Pool)을 <표 

4-16>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준 및 지표수 (PEFC / 산림청)
Elena et al.

(2016)

Ecosystem 

Marketplace

(2016)

CCB

(2013)

산림자원의 유지 및 지구탄소순환에의 기여 (12/30) X X X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및 활력도 유지 및 증진 (12/20) X X X

산림의 생산 기능의 유지 및 증진 (8/24) △ O X

생물다양성의 유지, 보전 및 증진 (13/29) O O O

산림 보전기능(물, 토양보전 기능)의 유지 및 증진 (5/12) O O O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증진 (14/23) O O O

법적 요구의 준수 (2/15) X X △

<표 4-16> 한국형 산림경영인증기준과 해외 산림분야 공편익 기준 

(단위: 달러/톤)

 

자료: 산림청(2014)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한편, <표 4-16>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중 음영을 표시한 생물다양

성, 물·토양보전, 사회경제적 편익 기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에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앞서 분류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유형 및 해외 인증표준과 기준 

및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도 발굴하여 현재 

PEFC 지표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연계를 추진 중이므로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인

증기준 개발과정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 

개발 시 평가항목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공편익 인증표준 추가개발 시 기초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27)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태지역 주요 12개 국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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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산림경영인증제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을 도입하여 해외인증표준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 개발은 산림탄소상쇄 등록사업별 

실적에 대해 공편익을 반영하여 비교·평가하기 위한 시도이다. 산림청은 2013년 개별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도입 시

에는 조림/재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형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2014년에

는 산림경영 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탄소, 인간, 자연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각 

기준별 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한 것이다(산림청, 2014).

한편, 지수측정 방법론의 기본원칙은 온실가스 감축이며, 사회·경제적 편익 및 환경적 영향

을 보완원칙으로 제시하였다(산림청, 2013). 앞서 분류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유형에 부합

하는 평가기준은 보완원칙에 포함되는 ‘인간’과 ‘자연’이다. 다만 환경적 영향(자연)의 세부기

준들 중 비영속성 처리 및 누출 처리는 상쇄사업 효과의 지속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보완원칙보다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감축효과 외 효과를 나타내는 공편익과는 무관

한 세부기준으로 판단된다. 탄소흡수원 지수 방법론에서 제시한 세부기준별 평가 지표 및 산출

방법을 <표 4-17>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원칙 기준 세부기준 지표 산출

기본 탄소

효과성

① 추가적인 총 온실가스 감축량

- 모니터링 기간 내 총 온실가스 감
축량(tCO2)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최대 온실가스 

흡수량을 1로 간주하고 다른 사업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대 평가

효율성*
② 모니터링 기간 내 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감축량 (tCO2/ha/연)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연평균 최대 온실가스 

흡수량을 1로 간주하고 다른 사업의 연평균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대 평가

보완 인간

이해당사자 

참여

③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절차

(사업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수립 및 이행

협의절차 이행 1점, 불이행 0점

지역사회 

기여도

④ 해당 사업 고용인력 중 현지채용 

인원 비율

전체 고용인구 중 현지 채용 인원 비율에 따라 

0~1점으로 표준화 (0% 0점~100% 1점)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⑤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수립 및 조치 이행 평가 

미흡 0점, 보통 0.5점, 양호 1점

<표 4-17> 탄소흡수원 지수 세부기준별 지표 및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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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의 계속

원칙 기준 세부기준 지표 산출

보완 자연

생물다양성 

증진

⑥-1 전체 조림수종 중 자생수종 

비율

⑥-2 수종 풍부도 및 영급 구성 

다양성

⑥-1 전체 조림수종 중 자생수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0~1점으로 

표준화(0% 0점~ 100% 1점)

⑥-2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 감소: 0점, 

유지: 0.25점, 증가: 0.5점

비영속성 처리 ⑦ 산림전용 발생 여부 발생하지 않음 1점, 발생 0점

누출 처리
⑧ 모니터링 결과 추가 누출 발생 

유무 

총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0~2%: 1점, 

2.1~10%: 0.5점, 10.1% 이상: 0점 

환경적 

영향 평가

⑨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수립 및 조치 이행 평가

미흡 0점, 보통 0.5점, 양호 1점 

주: 여기서는 산림청 보고서와 동일한 용어와 단위를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효율성 의미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감축수단과 효과성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호주 사례의 경우 1tCO2e 감축에 약 8,000원(10호주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Green and Minchin, 2012)
자료: 산림청(2013, 2014)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지수 측정 방법론은 생물다양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산림청은 자료에서 상쇄사업등록 이전에 실시되는 

환경적 영향 평가과정에 기 포함된 생물다양성 지표(멸종위기종 및 희귀종)는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에서는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 평가는 사전에 실시하는 평가인 반면

에, 탄소흡수원 지수는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평가지표 중복을 판단하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다28). 따라서 수종뿐만 아니라 사업대상

지 내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된다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도 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이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시 제출하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표

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지수 측정을 위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원칙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공편익 평가 또는 반영을 논의하는 본 연구에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해외 대부분의 공편익 측정이 정성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되는 반면, 탄소흡수원 

28) 산림청(2014.5) 설명자료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산림경영활동 지수 추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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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서 제시한 세부기준별 정량적 지표와 가중치는 인증표준 내 공편익 관련 지표 개발 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기본원칙(감축효과)과 보완원칙(공편익)으로 기준을 

구분하여 기존의 인증표준에서 추가형 인증표준을 분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시해 주었다.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CCB의 예는 국내 산림 상쇄 표준 개발 시 공편익을 고려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참여 동기를 제공하며 산림 분야 옵셋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해서 공편익을 반영한 한국형 인증표준을 

설계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편익을 고려한 인증표준의 형태는 삽입형과 추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의 산림경영인증표준은 공편익 관련 평가기준을 인증표준(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형

적인 삽입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은 기본원칙과 보완원칙으로 

구분하여 삽입형과 추가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과 보완원칙에 포함되는 

세부기준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 전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본다

면 지수측정 방법론 또한 삽입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들 표준안들은 공통적으로 산림탄소상

쇄 크레딧을 인증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은 아니지만,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들은 VCS+CCB 

등 해외 주요 인증표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유사성이 존재하

지만, 추가형과 삽입형 중 채택하는 인증표준 방식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은 상이할 것으

로 예상된다. 삽입형의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공편익 항목의 전반적인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운영 주체에게는 평가항목의 증가가 사업참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형의 경우 상쇄사업 유형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이 현재 미미한 수준이고 초기단계이므로, 추가형으로 

우선 도입하여 상쇄시장에서 공편익 관련 크레딧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편익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 자발적 시장의 사례에서 공편익이 가상적 편익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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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장가치로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감축 메커니즘 내에서 성공적으로 내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공편익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공편익을 고려한 산림 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일반적 산림탄소상

쇄 사업과 구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센티브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는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추후 산출되어야겠지만, VCS+CCB의 사례(배출권 거래가격의 

30~40%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추가형 인증표

준을 획득한 국내 산림탄소상쇄 크레딧에 대한 보조금 규모29)는 배출권 가격 1만 원 기준으로 

3,000~4,000원 수준이 될 수 있다30). 이를 통해 추가형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도입 초기엔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시장에서 구매

자가 가격을 통해 공편익 크레딧에 대해 부담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편익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사업참여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인증획득 과정에

서 유발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보존해 주고, 향후 배출권시장에서 공편익 크레딧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통지식 활용 방안31)

가. 개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UNFCCC(2013)와 UNESCO(2012)는 전통지식의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

29) 박미선 외(2014)는 산림상쇄 사업의 인센티브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크기를 시장수요자의 지불수요의사와 배출권 시장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30) 여기서 제시한 보조금 수준에 과소 또는 과다추정의 우려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CVM, 메타분석 등 간접적인 추정과정보다 편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31) 이번 절의 주요 내용은 2016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혁신 국제컨퍼런스(인천 인하대, 2016.6.29)에서 발표되었다. 
지정토론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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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IPCC 6차 보고서에도 전통지식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Ford et 

al., 2016). 

개별 국가들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며,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전통지식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기후변화 사업 또는 지역개발 계획 시 전통지식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시 전통지식을 활용하고 있

다(Maldonando et al., 2016). 전통지식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미국 자연사 박물관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은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UNFCCC(2013)에서는 전통지식이 활용된 35개 사례를 제시했는데, 전통지식은 대체

로 <그림 4-4>에서 제시된 단계 중 기후관측과 취약성 평가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UNFCCC(2013), p.14.

<그림 4-4> 단계별 기후변화 전통지식 활용

나. 전통지식의 정의 및 구분

전통지식은 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세대를 통해 

축적, 갱신, 전달해 온 지식이나 노하우를 의미한다(Berkes, 2012; UNESCO, 2012). 이러한 

전통지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UNESC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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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

◦ 추론적인 사고

◦ 지역사회 노하우

◦ (환경변화에 대응한) 작업방식이나 기술

◦ 지역사회 조직이나 제도

◦ 의식이나 규범

◦ 세계관 

인간은 환경변화(기상이변, 기후변화, 재난)에 대해 적응해 왔으며 이러한 적응방식은 전통

지식이나 기술의 형태로 축적되고 전달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지식은 기후변화를 포함

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적응계획을 세우고 자연자원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지식을 포함하

여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들을 모두 활용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IPCC, 2007; 

UNFCCC, 2010, 2013). 또한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에

서도 전통지식을 시스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수단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다. 전통지식의 중요성

1) 감축-적응 연계 측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중요성은 감축-적응 연계 측면과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감축-적응 연계 측면에서 전통지식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해 온 것으로 지역사회 시스템 내에서 기후, 생태, 산업, 문화 등과 관련

하여 최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통합적 시스템 접근을 요구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IPCC, 2014)과 부합한다. 한편, 감축-적응 연계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감축과 적응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정보 및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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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식을 

활용한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보 등을 습득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경우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2) 기후변화 불확실성 측면 

가) 기후변화 불확실성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Stern, 2013).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장기간 영향(long-term horizon)

◦ 경제활동과 연관(anthropogenic drivers)

◦ 지구시스템(Earth system)

◦ 인식범위 밖(terra incognita)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장기간 그 영향이 지속된다. 또한 기후변화의 주요

한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인간의 경제활동

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후의 경제활동, 주식시장 등을 

전망하는 수치들은 대부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량은 달라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장래 지구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망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기후시스템은 다른 자연과학 

현상과 달리 직접 실험하기 어렵다. 실제로 기후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모수(parameter) 값들을 추정하고 있다(IPCC, 

2013). 정확한 실험 및 측정을 바탕으로 할 때 예측의 오차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

화와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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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래 기후변화의 정도는 인간의 인식범위 밖의 일들이다. 예를 들어, 2100년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정도는 중간 기후 시나리오의 경우 약 3℃ 정도인데, 인류의 기록 역사상 

이러한 온도 상승은 없었다. 따라서 3℃ 이상 지구평균기온 상승이 가져올 영향을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은 <그림 4-5>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관측되어 

온 결과는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평균기온, 해수면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 준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어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 영향이 나타나는

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35년까지의 전망만 하더

라도 전망 값의 신뢰구간이 상당히 넓은데, 이는 통계적으로 예측 값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큼을 의미한다. 

자료: IPCC(2013), p.64

<그림 4-5> 기후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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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확실성의 영향

기후변화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하버

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Martin Weitzman 교수는 기후변화 불확실성이 클 경우

(fat-tailed or deep uncertainty)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Weitzman, 2009).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경제학에서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Nordhaus, 2011; Pindyck, 2011; 

Anthoff and Tol, 2014; Millner, 2013; Hwang et al., 2013; 2016a; 2017; Horowitz 

and Lange, 2014). 실례로 Hwang et al.(2016b)은 <표 4-18>과 같이 불확실성에 따라 

최적의 탄소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경제모형에서 최적의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강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 

4-18>의 결과는 불확실성이 기후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결정론적

(Deterministic)
불확실성

(Uncertainty)
수동적 학습

(Passive learning)
능동적 학습

(Active learning)

DICE 피해비용 함수 32.0 39.0 37.6 35.8

Weitzman 피해비용 함수 37.7 201.2 56.4 43.2

<표 4-18> 불확실성에 따른 최적 탄소세(2015년, US$/tCO2) 

자료: Hwang et al.(2016b), p.38.

다) 불확실성하에서의 기후변화 정책결정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첫째로 불확실성하에서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ssessment)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불확

실성이 개별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에 따라 증폭되거나 상쇄될 수 있으

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경제학에서는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을 개발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 IAM은 기본적으로 기후시스템과 경제시스템

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최적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현재 

IAM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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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스템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모형 내에서 다뤄지고 있다. IAM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황인창(2015)을 참고할 수 있다.

불확실성하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실행-학습을 통한 반복적(iterative) 접근을 요구한다. 미

래가 불확실한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가역적인) 선택을 연기하는 것이 사회 전체

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Arrow and Fisher, 197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보, 학습, 유연성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정책수립 방향은 견고한(robust) 의사결정이다. 

견고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상황 하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편적으로 우수한 정책(또는 후회의 정도가 가장 

낮은)을 수립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후회 없는 선택(no-regret)을 하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의 

기후변화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일으키거나 반대로 현재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일으킨다면, 지금의 정책들은 특히 대규모 자본투자(고정비용)를 포함하는 수단들

은 큰 후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의 비용투자보다는 

공편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를 우선시하고, 역량강화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역량강화는 감축과 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 불확실성과 전통지식

앞서 살펴본 불확실성하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의 특징과 전통지식의 특징은 상당부분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 전통지식은 지역사회 시스템 내에서 통합적 접근이 반영된 지식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실행-학습의 반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지식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지식은 일반적으로 현대기술이나 

고차원기술보다 비용효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후회 없는 선택의 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전통

지식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친숙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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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통지식 활용 사례

전통지식은 <그림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관측과 평가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국의 기후

변화 연구(ACIA, 2005), 태평양 해양자원관리 연구(Johannes, 1978, 2002)등이 있다. 부문별

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동물관리(Freeman and Carbyn, 1988; Berkes, 2012), 해양자

원관리(Hickey, 2006; Haggan et al., 2007), 지역개발 및 혼농임업(Falanruw et al., 1989; 

Scoones et al., 1994; Sillitoe and Bicker & Pottier, 2002), 의료 및 보건(Ford et al., 

2010; Pourchez, 2011), 영향평가(Sadler and Boothroyd, 1994; Usher, 2000),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Shaw et al., 2008) 부문 등에 전통지식과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호주에서는 WALFA(Western Arnhem Land Fire Abatement)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산불이 호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데, <그림 4-6>과 같이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토지관리 방안을 활용해 

산불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지역주민 40명을 산불관리를 위해 고용하고 있으며 발전회사인 Conoco Phillips와 계약을 

통해 산불관리로 인한 탄소상쇄분을 판매하고 있다. 상쇄권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 WALFA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에서는 연간 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100만 호주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Green and Minchin, 2012). 

자료: http://www.savanna.org.au/nailsma/projects/walfa.html, 검색일: 2016.11.7.

<그림 4-6> 호주 WALFA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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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에서는 Ngitili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공편익을 발생시키

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Duguma et al., 2014). Ngitili는 탄자니아

의 전통적인 초지관리 방식을 의미하는데, <그림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 

전통 경작방식이 비현대적이고 해충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줄어들었다가 1986년 이후 전통 

경장방식의 유용성을 재인식하면서 다시 도입했다. Ngitilli 사업은 ICRAF(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및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

며, 이 사업을 통해 매년 2,300만 톤의 탄소를 포집하고 수자원 및 식량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탄자니아에서는 REDD+ 사업과 연계하여 2억 3,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60% 이상 향상되었다

(Duguma, L. et al., 2014). 

자료: Duguma, L. et al.(2014), p.62.

<그림 4-7> 탄자니아 Ngitili 경작방식 복원 과정

국내에서도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 4-8>과 

같은 전통 마을 숲이 있다. 전통 마을 숲은 오염물질 정화기능(가축분뇨 등 방류 시 여과를 

통한 하천정화), 산사태 피해 방지기능, 온도조절기능, 수해방지 기능, 생물다양성 확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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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기능을 제공한다(이도원 외, 2004).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서 기능하며, 가축분뇨 등 방류 시 메탄가스 흡수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자료: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 조홍섭 기자의 물바람숲, http://ecotopia.hani.co.kr/?mid=media&cate
gory=107&document_srl=19499, 검색일: 2016.11.7. 

<그림 4-8> 한국의 전통 마을 숲

녹색기술센터(2014)는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개념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전통마을의 생태적 

기능을 현대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마을 방죽의 유형과 구조를 분류한 후 수질정화기능 및 비점오염원 저감 등 방죽의 

생태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 원터마을 등 우리나라 전통마을들을 

대상으로 수처리 체계를 조사하여 수질오염 정화방법과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림 4-9>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복궁의 향원지와 경회루 연못의 빗물 저류기능 등 전통방식의 방재시

스템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방재 기능요소로 높은 낙차 단과 불규칙한 석축 배열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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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를 통해 물의 유속을 저감하고 지면에 흡수시켜 폭우에도 빗물이 일시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녹색기술센터(2014), p.88.

<그림 4-9> 경복궁 경회루 연못의 방재와 수처리 시스템 

마. 국내 전통지식 활용방안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점차 현대화되고 고급 기술이 각광받는 시대에 전통 지식과 기술은 소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자들의 언급은 전통지식을 대하는 현대인의 인식 개선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에스키모는 과학자이다.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

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Nels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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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수산업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제시된 수단들은 실제로 열대 태평양에서 

수세기 이전부터 실행해온 것들이다.”(Johannes, 1978).

“지역사회 전통지식에 기반한 해양자원관리의 르네상스”(Johannes, 2002).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 단계별로 전통지식 또는 기술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FCCC(2013)에서는 총 35개의 전통지식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UNFCCC(2009)는 

적응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전통지식이 현재 사용되는 기술 유형 중 약 41%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실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지식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발굴된 전통지식별로 감축 효과와 적응 효과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활용하려면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전통 마을 숲과 관련해서 전국의 마을 숲 현황을 조사하고 마을 숲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와 관련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choeneberger et al., 2012; Suzuki, 2012). 

세 번째로 전통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UNESCO에서

는 <그림 4-10>과 같은 전통지식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도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32)

32) Family farming knowledge platform, http://www.fao.org/family-farming/en, 검색일: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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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links/, 
검색일: 2016.11.7.

<그림 4-10> UNESCO 전통지식 플랫폼

네 번째로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후변화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CVCA(Climate Vulnerability and Capacity Analysis)라는 

모형(Daze et al., 2009)이 활용되고 있다. CVCA는 국제원조기구인 CARE가 구축한 모형으

로, <그림 4-11>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다. 



92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자료: CARE(2011), p.4.

<그림 4-11> 지역사회 기반 적응 프레임워크

CVCA 모형은 정성평가 모형으로서 <그림 4-12>와 같이 인터뷰나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

회의 전통지식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자료: CARE(2011), p.1.

<그림 4-12> CVCA 모형 적용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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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축-적응 연계 모형 개발 전략

1. 개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

회요인을 최대화하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IPCC 등 국제기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개별 

사업들이 이러한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수단과 정책(명령통제방식,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후변화문제

에 개입하고 (균형상태의) 기후라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정부의 재정집행을 비롯한 정책은 비

용효율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조합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분석

모형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장의 연구는 향후 감축-적응 연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4장까지 살펴 본 내용들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경제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 및 단계별 과업은 황인창(2015)에서 자세

히 다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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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모형 비교분석

가. 기후경제 모형 현황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되어 온 기후경제모형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1970년대 국제 석유시장 위기 이후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 활발히 개발되어 왔는데, 온실가스 감축모형은 이러한 에너지 모형에 기초해 개발

된 경우가 많았다(Weyant et al., 2013). 에너지 모형에 기초해 개발된 기후경제모형들은 

대체로 일반균형 이론에 기초한 하향식(top-down) 모형으로(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탄소세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형의 경우 상향식(bottom-up) 기법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상향식 모형은 세부 부문별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모형과는 달리 경제와 기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

의 기후경제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의 

William Nordhaus 교수가 개발한 DICE 모형(Nordhaus, 1994)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

형들은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라고 불리며, 외부효

과를 내부화해 최적의 탄소세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을 기후경제

모형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표 5-1>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DICE 모형에 적응의 

요소를 추가한 AD-DICE 모형(De Bruin et al., 2009)이 있는데, AD-DICE 모형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2015)의 연구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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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축 적응 연구투자 기타

RICE ○ - - 저축률

FUND ○ ○ ○ 산림조성

WITCH ○ ○ ○ 저축률

MERGE ○ - - 저축률

CETA-M ○ - - 저축률

GRAPE ○ - - 저축률

AIM/Dynamic ○ - ○ 저축률

CRED ○ - ○ 저축률

AD-RICE ○ ○ - 저축률

PAGE ○ ○ - -

<표 5-1>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정책수단

자료: 황인창(2015), p.42.

국가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후경제모형의 예는 <표 

5-2>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

(IAM),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상향식 모형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 모형들의 특징은 감축 또는 적응만을 고려하거나 감축모형에 적응 모듈을 새롭게 추가

하는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모형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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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후변화 적응 경제모형

    자료: UNFCCC(2009), p.54.

나.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

일반적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은 <그림 5-1>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모형

마다 목적에 따라 일부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33)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모듈과 경제모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둘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복사강제력을 증가

시켜 기온이 상승하고, 기온 상승은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발생시켜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IAM에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을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33) 개별 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인창(201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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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황인창(2015), p.64.

<그림 5-1>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은 단순한 형태인 DICE모형(Nordhaus, 2008)에서부터 복잡한 형

태인 MIT IGSM2 모형(Sokolov et al., 200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DICE 

모형은 경제모듈과 기후모듈을 단순화하여 6개의 기본 방정식과 2개의 제어변수, 6개의 내생 

상태변수, 8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되어 있다(Hwang, 2017). 반면 IGSM2 모형은 <그림 5-2>

에서와 같이 EPPA 모형, MITgcm 모형, CLM 모형, TEM&NEM 모형 등을 연결한 형태로 

대규모 연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개별 모형들은 고유의 연산과정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계 모듈인 EPPA 모형(Palstev et al., 2005)의 경우 

CGE 기법을 통해 모형의 결과를 산출한다. 

IGSM2 모형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EPPA 모형에서 고려되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 영향과 적응은 토지이용 모형 등이 포함된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반영된다. 대기와 해양의 

경우 지구순환모형(Global Circulation Model)으로 격자(grid) 단위의 결과 값을 산출한다. 

개별 모형 간에는 모형의 결과물이 전달되는 형태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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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kolov et al.(2005), p.3.

<그림 5-2> MIT IGSM2모형

자료: Palstev et al.(2005), p.5.

<그림 5-3> MIT EPPA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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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ORLN CLIR 모형

미국 ORLN(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최적경로를 산출하기 위해 <그림 5-4>와 같은 구조를 갖는 CLIR(CLimate Impact 

Response) 모형을 개발해 왔다. 

자료: Wilbanks et al.(2007), p.719.

<그림 5-4> CLIR모형

CLIR 모형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구축한 47개의 감축경로

(mitigation pathway)와 ORLN 자체적으로 구축한 73개의 적응경로(adaptation 

pathway),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입력 자료로 하여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조합을 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모형은 산업의 경우 2-digit 단위로 결과를 산출하며, 

지역은 미국 17개 지역(6개 대 지역) 단위로 결과를 산출한다. CLIR 모형의 적응경로의 예는 

<표 5-3>과 같다. 



100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표 5-3> CLIR모형 적응경로 예

주: 적응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이 밖의 모든 적응경로는 Willbanks et al.(2007)을 참고할 수 있음 
자료: Wilbanks et al.(2007), p.716.

CLIR 모형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은 <그림 5-5>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의 위험(hazards)을 줄여 준다. 적응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를 줄이고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을 높임으로써 기후변화 취약성

(vulnerability)을 줄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exposure)도 줄여 준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비용은 위험, 민감도, 적응역량, 노출을 인자(argument)로 하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감축 경로와 적응 경로별로 인자들을 정량화하면 기후변화 

피해비용 함수를 산출할 수 있다. CLIR 모형은 기존 연구들을 목록화한 데이터베이스(DB)와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피해비용 함수를 추정하고 수치화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피해비용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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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GAMS 소프트웨어(Rosenthal, 2015)를 통해 2100년까지의 최적 감축-적응 조합 

경로를 산출하였다. 수리모형의 해를 얻기 위해서는 동적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 

기법(Bellman and Dreyfus, 1962)을 사용했다. 

자료: IPCC(2014), p.3.

<그림 5-5> 기후변화 리스크

라. 국내모형

1) 감축모형

국내에서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개발’ 과제가 2014년부터 수행되고 있다(김용건 외, 2016). 과업의 주요 

목표는 <그림 5-6>과 같이 7개년에 걸쳐 발전, 수송, 산업, 농업, 건물, 폐기물, 토지 등 주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식 모형과 CGE 기반 하향식 모형을 통합한 감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제에 사용되는 상향식 모형은 대체로 LP(linear programming) 또는 PMP(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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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programming) 기법을 활용한 최적화 모형이다. 하향식 모형은 외부에서 주어

진 탄소세 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기법을 적용한다. 현재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연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 김용건 외(2016), p.3.

<그림 5-6> 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모형

CGE 모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상에 제시되어 있는 산업구분을 기초로 하여 산업

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 구분은 농업 등 일부 상향식 모형에서만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하고 

있다. 개별 상향식 모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요소들의 선택이 이뤄지며 기후변

화 적응에 관한 선택은 이뤄지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에 배출계

수를 반영하는 형태로 산출되며, 농업과 산업 부문 등에서는 비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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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모형

국내에서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과제를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그림 5-7>에 나타

난 것처럼 7개년 동안 산림, 농업, 물, 생태계, 건강, 해양/수산 등 개별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상청 

등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기후전망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입력 자료로 하여, 기후변

화라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개별 부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영향을 흡수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합모형은 최적의 해를 찾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simulation)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GIS 기반으로 1km × 1km 격자 단위의 

아주 세밀한 해상도로 결과를 제시한다. 적응 통합 모형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반영하지 않으며, 경제시스템과의 연결고리 없이 외부에서 주어

지는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모형에 직접 반영한다.

자료: 송영일(2016), p.4.

<그림 5-7>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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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모형

온실가스 감축 모형과 기후변화 적응 모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토지이용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모형에서는 6차년도부터 

토지이용 모듈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모형에서는 통합환경공간계

획 모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라서 감축모형의 토지이용 모듈과 

적응모형의 통합환경공간계획 모듈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토지이용 모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에서는 한혜진 외(2011), 전성우 외(2013), 채여라 외(2016), 김오석 외(2016) 등이 토지이

용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해 왔다. 한혜진 외(2011), 전성우 외(2013)의 연구는 국가 전체를 

포괄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예를 들어 경안천 유역)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채여라 외(2016)

의 연구는 모형의 구조는 한혜진 외(2011)와 동일하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모형 내에 인구변화와 토지이용모델 간의 연동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김오석 외, 2016). 김오석 

외(2016)는 <그림 5-8>과 같이 계량경제모형을 통한 장래인구변화 예측과 지리모형을 통한 토지

이용 변화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토지이용통합모델(KEI-ILUM)을 개발하였다. 

자료: 김오석 외(2016), p.11.

<그림 5-8> 토지이용통합모델 KEI-ILU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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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ILUM모형의 결과는 <그림 5-9>와 같이 산출된다.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어느 

시점에서의 토지이용 변화를 BAU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KEI-ILUM모

형은 기후변화나 특정한 개발압력이 주어졌을 때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에 따른 탄소흡수량의 변화를 산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 김오석 외(2016), p.46.

<그림 5-9> KEI-ILUM모형 결과 예시

3. 모형 개발 고려요소

가. 기존 모형과의 연계성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모형을 개발하기 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한다. 우선 기존 모형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감축모형과 적응모형이 각각 7개년에 걸쳐 개발

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채여라 외(2016)는 사회경제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토지이용의 경우 

김오석 외(2016)가 KEI-ILUM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모형들과 감축-적응 연계모

형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모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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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활용방안

모형을 개발할 경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감축-적응 연계 모형

의 개발목적이 개별 사업을 평가할 목적이라면 상향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향식 모형의 경우 기술선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충분한 해상도

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살펴본 미국 농림부의 COMMET-Farm 모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 농업 등 개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축-적응 연계모형을 

유사한 형태로 개발하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최적의 감축-적응정책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연계 모형 개발 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미국의 CLIR 모형처럼 개별 감축 또는 적응 경로별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최적 경로를 도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감축경로와 적응경로의 

공편익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감축-적응 연계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이 독자적으로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

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Regional IAM)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AD-RICE 모형(De Bruin, 

2014)이 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 적응 요소와 연구투자 요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투자 등에 대한 최적의 예산배분 방식도 산출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AM 모형을 바탕으로 탄소세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황인창(2015)

은 국내의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개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와 기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최적의 기후변화정책을 도출하기보다는 주어진 탄소세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적응 목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CGE 기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개발하고 적응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축모형과 적응모형의 결과

들이 서로의 모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이러한 목적 하에서의 감축-

적응 연계모형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나 교육, 인식개선이 목적이라면 전 지구 모형인 AD-DICE(De 

Bruin et al., 2009) 모형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대적으로 전 지구 모형은 개발

이 쉽고 모형이 가벼워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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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향식 vs. 하향식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부변화 적응은 기본적인 특징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은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그 특성상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기후변화 적응이 지역수준에서 결정되며, 지역 여

건에 따라 적응 수단의 경제성(비용과 편익)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은 

대체로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며 기술의 보편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경제성의 편차가 심하

지 않다.

한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하향식 접근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과의 상호관계(경기변동, 파급효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탄소의 사회적 비용 등은 모두 하향식 

모형에서 산출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

법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상·하향식을 통합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모형에서 취하

고 있는 방식이다. 

라. 알고리즘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는 감축-적응 연계 알고리즘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탄소세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

화 적응 목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모형과 적응모형을 연결하는 경우, 상향식과 하향식 모듈을 연결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해야 한다(상하향식 통합 알고리즘). 또한 감축모형과 적응모형을 연결하는 알고리즘

(감축-적응 연계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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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모형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 모형과의 연계 가능성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의 경우 부문별 상향식 모형에 기

후변화 적응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개발 중인 모형에는 포함되

지 않는 산림 등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농림부의 모형 등을 참고해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의 해상도는 대체로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수준인데 반해, 적응 정책에서 요구하는 해상도는 대체로 기초 지자체 단위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도의 차이를 모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 모형에서 활용하는 GIS 기반 방법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과 적응모형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

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두 모형의 특징이 상이한데 감축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CGE에 기초한 하향식과 최적화 기법에 기초한 상향식의 통합

◦ 기후요소 고려 없음

◦ 국가 또는 광역수준(농업 등 일부분야) 분석

◦ 외부에서 주어지는 탄소세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산출

반면 적응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뮬레이션 모형(의사결정이 없고 주어진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

◦ 사회경제 시나리오, 기후시나리오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 세밀한 해상도(1km ×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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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두 모형의 특징은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두 모형을 통합(integrate)한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령 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모형 모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며 수많은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형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결과 값을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두 모형에서 사회경제 

시나리오와 기후 시나리오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감축모형의 산출 값이 적응모형으로 전달

되도록 연결(link)하는 형태일 것이다. 

나.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과의 연계 가능성

<그림 5-10>과 같이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모형들과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을 

연계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장점으로는 기후 시나리오를 자체

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기후-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optimal)의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연구투자 등에 대한 예산배분 적정 값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축모듈과 적응모듈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수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론 미국 MIT에서는 이미 이러한 형태로 IGSM2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형도 모든 모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완벽한 형태의 통합은 아니다. 개별 모형이 산출한 결과들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대

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감축 모형과 적응모형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기후

경제모형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IGSM2 모형과 같은 모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모형들은 모두 2020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통합 작업은 2020년 이후에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AD-RICE 모형(De Bruin, 2014)이나 WITCH 모형(Bosello, 2016)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과 적응 모듈을 모두 포함하는 IAM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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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황인창(2015), p.64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5-10> 기후-감축-적응 통합 모형

5. 국내 모형 개발 전략

앞서 살펴본 국내외 감축-적응 연계모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감축-적응 연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CLIR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국내에서는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온실가스 감축 로

드맵과 국가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존재한다. CLIR 모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감축경로와 

적응경로는 이러한 두 국가 대책에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와 채여라 외(2016)의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시나리오는 CLIR 

모형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창훈 외(2016) 등의 연구에

서 환경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LIR 모형에서 요구하는 

피해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창훈 외(2016)의 연구는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이지만, 최종 결과물에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연구과제가 남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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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판단 조사방법(expert elicitation)을 통

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감축-적응 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많은 알고리즘 연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Hwang, 2017).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모형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두 모형을 연

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의 결과들을 서로 주고받는 알고리

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하는 감축 모형과 적응

모형에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 모형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

은 황인창(2015)이 제시한 방식과 유사할 것이며,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 모형에서 감축모듈

과 적응모듈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모형의 결과 값들을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연산

과정을 줄여 합리적인 시간 안에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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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IPCC 보고서

도 이러한 틀 안에서 작성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세 번째 방향이라

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두 가지 큰 축을 연계하는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은 별개로 시행할 경우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연계해서 

시행할 경우 공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도 최근 

감축-적응 연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

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사례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

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문 형편이다. 캐나다 등에서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농업, 산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연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 및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연계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하는 것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고,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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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상쇄효과 및 공편익

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적응을 포함한 기후

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

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 감축-적응의 

연계가 용이한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취해야 할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로는 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의 분야가 있으며,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 

감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등을 

이러한 분야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로는 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

대 분야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적응사업의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축

효과를 고려한 사업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축과 적응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는 농업과 산림분야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감축-적응 공편

익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야별 전략도 제시하였는데, 분량의 한계로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상에 제시

된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을 비교하여 개별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국가 

기후변화 대응체계 검토를 통해 감축-적응 연계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사업

적 측면과 관련하여 감축과 적응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로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 개정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도 산림탄소상쇄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국내의 감축-적응 연계 및 기후변

화 대응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반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특징을 기후변화 불확실성 및 감축-적응 연계 측면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국

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

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감축-적응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경제모형의 

역할과 중요성이 큰 만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 전략에 따라 실제로 감축-적응 연계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도 추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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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y and Methods

In Chang Hwang, Dae Soo Kim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addressed with two 

approache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two approaches are to some extent 

interrelated each other, but there rarely is an effort to integrate them in Korea. 

We propose a strategy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alysed and the expected co-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are examined. The 

main strategy for the integr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comprised of 

three dimensions: software (knowledge, technology, participation), hardware 

(sector-level projects), and orgware (laws, plans, organization). The key concept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linkage for each dimension are addressed. In 

addition, we present a more detailed methods for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some specific issue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forest 

carbon-offsets programmes, and national-level institutions. In order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inkage, quantitative methods or tools for 

evaluation are required. We compare the existing climate-economy models and 

propose a way forward for a new mitigation-adaptation linkage model.

Keywords :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Co-benefit, Link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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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방안 연구 Ⅱ: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선정 방안을 

중심으로 (김태윤)

2015-03-01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2) (박창석)

2015-03-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 (2):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2015-04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이영준)



2015-05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 (김용건)

2015-06-0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강택구)

2015-06-02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2): 압록강유역 하천보전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협력방안 (추장민)

2015-06-03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심창섭)

2015-07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강형식)

2015-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안소은)

2015-09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2015-10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2015-11 샛강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강형식)

2015-12-01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강만옥)

2015-12-02 Post 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강상인)

2015-12-03 자원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평가 방법론 개선: 폐기물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신상철)

2015-12-0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Ⅱ):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

2015-12-05 환경분야 일자리 수요 현황 및 전망 (김종호)

2015-13-01 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유헌석)

2015-13-02 Integrated Policy making for the Water-Food-Energy Nex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 Water-Energy Nexus (김호석)

2015-14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이현우)

2014년 2014-02-01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2014-02-02 국가 에너지 계획에 관한 전략환경평가 방안 연구 (김지영)

2014-02-03 해양에너지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방안 연구: 해상풍력사업의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김태윤)

2014-03-01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 전략(Ⅰ) (박창석)

2014-03-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Ⅰ) (조광우)

2014-04-01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검증 및 평가(Ⅱ) (주현수)

2014-04-02 환경평가 사후관리 연차보고서 (주현수)

2014-05-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 방향 설계 Ⅲ (강형식)

2014-05-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Ⅲ (문현주)

2014-06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 운용 (김용건)

2014-07-01 동아시아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연구(Ⅰ): 기후대기 및 생물자원 중심으로 (심창섭)

2014-07-02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Ⅰ): 두만강유역 하천보전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협력방안 (추장민)

2014-07-03 대ASEAN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한국의 역할 (강택구)

2014-08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 (이병국)

2014-09-01 녹색창조경제의 기반구축 연구 (이창훈)



2014-09-02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Ⅱ) (이미숙)

2014-09-03 녹색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정우현)

2014-09-04 사업장 폐기물 목표관리제에 의한 자원순환촉진방안(Ⅰ) (한상운)

2014-09-05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Ⅰ): 메콩지역 수력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유헌석)

2014-09-06 농어촌 지역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신상철)

2014-10-01 캄보디아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 (유헌석)

2014-10-02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 정수처리 기술이전 및 보급 확대(III): 막증류 정수처리 

현장규모 scale-up 연구 (조을생)

2014-11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연구 (명수정)

2014-12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추장민)

2013년 2013-0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 Ⅲ(김용건)

2013-02-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Ⅱ) (강형식)

2013-02-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Ⅱ) (문현주)

2013-03-01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리스크 대응방안 연구 (이수재)

2013-03-02 국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국내외 리스크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분석 (채여라)

2013-04-01 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예측 및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2013-04-02 조류발전사업 환경평가방안 연구 (김태윤)

2013-05-01 환경평가 완료된 개발사업 등의 검증 및 평가방안 (강광규, 최상기)

2013-05-02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주현수)

2013-05-03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최희선)

2013-05-04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전동준)

2013-06-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Ⅲ) (이현우)

2013-06-02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 (강택구)

2013-06-03 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 (심창섭)

2013-06-04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minority 

areas in Yunnan(Ⅱ) (Oh, Il-Chan et al.)

2013-06-05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 기술이전 및 보급확대 Ⅱ: 막증류 정수처리 (조을생)

2013-06-06 동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 및 보급 자료집 (노태호)

2013-07-01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4차) (추장민)

2013-07-02 북･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강택구)

2013-07-03 남북환경협력기반구축 사업 (노태호)

2013-07-04 KEI 북한환경동향 2013년 (추장민)

2013-08-01 KEI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 (이 윤)

2013-08-02 KEI의 환경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지원 시스템 개발 (심창섭)

2013-08-03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노태호)

2013-09-0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장기복)

2013-09-02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방안 Ⅱ (김용건)



2013-09-03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 (이미숙)

2013-09-0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금융 활성화 방안 (이정석, 강희찬)

2013-09-05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창훈)

2013-09-06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과 전략 Ⅱ (김윤승, 현윤정)

2013-09-07 글로벌 녹색경제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 라오스, 캄보디아의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조을생)

2013-09-08 효율적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우현)

2012년 2012-0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 Ⅱ (김용건)

2012-02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이수재)

2012-03-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Ⅰ) (홍용석)

2012-03-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Ⅰ) (문현주)

2012-04-01 CCS 사업 추진에 대비한 환경평가 방안(Ⅱ) (조공장)

2012-04-02 원자력에너지 개발 환경관리전략 연구 (조공장)

2012-04-03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I.조력발전사업 (맹준호)

2012-04-04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I.해상풍력발전사업 (맹준호)

2012-05-01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박영민)

2012-05-02 4대강살리기사업 2단계 사후모니터링 실태분석 (전동준)

2012-05-03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자료집 (강광규)

2012-06-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Ⅱ) (이현우)

2012-06-02 남몽골 자원개발과 지역지속가능발전연구 (정우현)

2012-06-03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Minority Areas in Yunnan (Il-Chan Oh)

2012-06-04 동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 및 보급 자료집 (노태호)

2012-07-01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 (강택구)

2012-07-02 북･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Ⅱ) (오일찬)

2012-07-03 KEI 북한환경동향 2012년 (노태호)

2012-08-01 Ethiopian Water Resource Development II: Analysis of External Effect of Climate 

Change & Downstream Areas (Yoon Lee)

2012-08-02 Building the Green Village based on Biomass Energy in Guatemala(Ⅱ): Guideline 

for Building the Green Village (Woo Hyun Chung)

2012-08-03 지속가능발전연구기관네트워크(NISD) 운영 (노태호)

2012-14-01 중고령 은퇴인력 환경분야 활용방안 연구(Ⅰ) (강성원)

2012-14-02 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현황 및 시사점 (정우현)

2012-15-01 2012 녹색성장종합연구 사업보고서 (장기복)

2012-15-02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구조 합리화 방안 (강만옥)

2012-15-03 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방안 (강희찬)

2012-15-04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김윤승, 현윤정)



2012-15-05 Korea-Vietnam Joint Project for Building Framework of Disseminating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Woo Hyun Chung and Sang In Kang)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